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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최 장 근(대구대학교 교수)

1. 한국의 고유영토로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

-칙령41호의 「석도=독도」 논증-

  전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문제를 살펴보면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일본은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 수차례 영

유권 주장과 더불이 한국전쟁의 공백상태를 악용하여 독도침입을 시도한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로 전후 일본은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종적

인 영토조치를 기대했던 대일평화조약 체결 이전에 이미 잠정조치로서 SCAPIN677

호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로서 구분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최종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처리하려고 미국에 로비하였다는 정황이 있었다. 둘째로는 1952년 1월 

18일 이승만대통령이 평화선을 선언하였을 때, 일본은 1951년 처음으로 독도의 영

유권을 한국에 제기했다. 셋째로 그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

하고 있다는 점이다. 

  1945년 제2차 대전 이전의 독도에 대한 일본과 독도와의 관계를 보면, 우선 

1904년 2월 이후의 러일전쟁에서 독도를 저탄장으로 사용했고, 레이더기지를 설치

하였고,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에 편입했고, 그 이후 나카이 요사부로를 비롯

한 아시카 조업가들이 독도에서 조업하여 멸종시켰고, 그리고 식민지시대에 독도가 

한반도 전체와 더불어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다. 

  반면 전전의 한국은 한국측의 역사와 지리서, 특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동해의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있다. 동국여지승람, 세종실

록지리지, 고려사지리지에는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있고 이 두 섬은 날씨가 청

명한 날 보이는 거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측 기록인 숙종실록과 일본측 

기록인 「원록각서」에는 안용복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침입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 소속이라고 일본측에 항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막

부가 일본인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다. 막부는 안용복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에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용복의 

활동을 전후한 16-18세기의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영토로서 기록되어 

나온다. 18-19세기의 지도는 안용복이후 동해안에 있는 울릉도, 죽도, 독도 의 지

명이 서로 혼동을 겪으면서 종래의 인식과 달리 우산도가 죽도로서 비정되어 나오

는 지도도 생겨났다. 15세기 이전에는 독도의 지명이 없었으나, 서서히 울릉도의 

공도정책과 시기를 같이하여 울릉도 지명으로 우산도와 울릉도로 호칭되다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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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선 중기에 걸쳐 울릉도는 울릉도, 우산도는 독도의 지명으로 정착되기 시

작했다.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이 울릉도 독도근해에 빈번히 출몰하게 되자, 조선조정에서

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급기야 1900년 칙령41

호를 선언하여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필자의 최근 연구로서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서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임을 규명했다. 석도가 독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영토

론을 주장하는 일본영토론자들은 아무런 논리적 논증없이 「석도=관음도」라고 주

장하고 1905년 시마네현의 죽도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국제법상 독도가 합법

한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만들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칙령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제각기 다른 시각으로 여러 

연구자가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제각기 나름의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연구의 특성상 논증이 부족하여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필자의 최근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증되지 않은 부분으로 조선의 문호개방과 

더불어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에 있어서 독도영유권 인식을 살펴보면서 독도의 명

칭변천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칙령 41호에서 조선시대에 독도의 명칭으로 상당히 

정착되어있었던 「우산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 새로운 

명칭인 「석도」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또한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의 

편입사실에 대해 조선조정과 통감부 사이에 독도의 영유권 인식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했다. 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군함 신고호의 일지를 보면, 1904년 신고호가 「리앙코르도암, 韓人은 

이를 獨島라고 쓴다」고 행동일지에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면, 이미 獨島라는 발음

이 1904년경에 한자어로 獨島로 고착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1904년 이전에 「독

도」라는 명칭으로 울릉도 사람들이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연유는 1900

년 우용정의 조사당시에 이미 독도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이규원의 조사보고와 우용정의 조사보고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

다. 이규원은 결국 1도의 2개의 명칭으로서 결론짓고, 고종이 말하는 「송죽도」에 

대해, 「교우(僑寓)하는 제인(諸人) 모두가 방근(傍近)의 소도를 이것에 해당시킨

다」라고 보고하여 「송죽도=죽도」라고 했다. 또한 방근의 소도 즉 죽도(죽서, 부

소우루암)를 본도와 합쳐서 복수의 섬이라고 고종에게 보고했다.  즉 「울릉도, 우

산도」는 「울릉도, 죽도」 라고 하여 「우산도=죽도」라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우용정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라보떼의 황성신문 기사에 따르면, 

「울릉도, 죽도, 우산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칙령41호에서는 「울릉전도, 죽

도, 석도」라고 하고 있다. 석도는 울릉도감 배계주를 비롯한 울릉거주민의 인식에 

의한 것임에 분명하다. 우산도와 석도가 분명히 같은 섬인데 왜 라보테는 조선사록

의 기록인 「우산도」라고 했고, 칙령41에서는 문헌기록에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도명인 「석도」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미 울릉도에서 석도라는 이름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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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산도라는 명칭은 고지도와 고문헌에서 다소 혼동

하고 있는 기록도 있어서 기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우산도는 죽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이규원의 보고를 바로잡았

다고 할 수 있겠다.     

  독도의 명칭에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1899년경에 중앙정부가 탁상공론으로 동

해의 두 섬에 대해 울릉도와 죽도에 비견하여 우산도를 죽도에 비견하기도 했다. 

이것이 1899는 우용정의 현지 주민들의 조사에서 고래의 우산도가 석도임이 새로

이 밝혀졌다.

  셋째로, 「관음도」에 관해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관음도는 역사적으로 울릉전

도에서 분리되어 개별적인 하나의 섬으로 구별된 적은 없었다. 지리상으로 관음도

는 울릉전도로서 울릉도 주변의 다른 바위섬과 차이가 없는 섬이다. 관음도가 처음 

지도에 등장하는 것은 이규원의 울릉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다른 바위섬들과 같이 

지도에 등장하게 된다. 관음도가 울릉전도에서 따로 분리된 적이 없다. 이규원도 울

릉전도의 일부로서 취급하고 있다. 우용정의 조사에서 관음도에 관해서 전혀 언급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음도는 사람이 오를 수도 없고, 배를 선착할 수없는 섬의 

가치가 전혀 없는 섬이다. 독도는 오를 수도 있고, 선착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

래로부터 몇일간은 피신지로서 사람의 거주가 가능한 섬이다. 칙령41호의 석도를 

관음도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넷째로, 역사지리적으로 보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보이는 거리에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관찬의 고문헌에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2개의 섬이 있다고 한 

독도는렇다면, 칙령41호의 「울릉전도, 죽도, 석도」에 독도가 누락될 수가 없 독도

역사적 사료해석상 우산도=독도이다. 울릉전도=울릉도, 죽도=죽섬이다. 한편 일본

에서도 명치시대가 되면서 1871는 조선국정을 조사했다. 이때에 울릉도는 조선영

토, 독도는 소속미정의 영역으로 결론을 내렸 독도는후 줄곧 1877는 태정관에서도 

리지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 조선에서 독도의 존재가 무소속이라고 했지만, 이미 

조선에서는 조선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로, 1899년대에 지도를 그린 사람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

해 지도를 편찬한 것이 아니다. 무인고도로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섬으로 판단했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도 아닌 동해바다의 한가운

데 있는 아주 평온한 돌섬이었다.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공해와 같

은 섬으로 취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조정에서 행정구역을 선포하기 위해 영유권 문

제로 1899년의 한일양국의 조사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영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였고, 무인고도의 독도조차도 영토로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

던 것이다. 그래서 우용정 일행은 독도를 고지도, 고문헌 기록상의 역사적 권원에 

입각하여 조선영토로서 명확히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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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

 -최신 발굴 사료를 중심으로-

  일본은 ‘죽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영토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고 있

다. 일본이 내세우는 ‘죽도’ 영유권의 유일무이한 근거로서 1905년 2월 22일 국제

법의 「무주지 선점」 이론에 의한 영토편입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1905년 2월 

22일 이전의 독도가 무주지였어야만이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진다. 일본은 

이러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1905년 이전에 나타나는 한국영토로서의 역사적 권원

을 부정해야 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이미 1905년 이전의 많은 사료에 의해 

독도가 한국영토였다고 확인되었다. 과거 독도는 2개의 작은 암초로 되어있는 무인

도로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매년 평균 한 두 건의 독

도관련 사료가 발굴되고 있다. 이들 사료는 모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입증하는 사

료들이다. 일본영토였다는 사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보더라도 독도는 역

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임에 분명하다. 

  필자의 최근 연구에서는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료들이 이미 많이 발굴되어 한국

영토임에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최근 발

굴된 몇몇 사료를 검토하여 일본의 사료 왜곡 해석과 ‘죽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

을 검토했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최근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일 양국에서 발굴된 사

료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시도된바 없는 연구방법이다.  

  최근 수년간 발굴된 새로운 사료들을 통해 독도의 영토적 권원이 한국과 일본 중

에 어느 쪽에 있는가를 검토했는데, 일본의 ‘죽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필자가 도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에 발굴된 사료는 「원록9 병자년 조선주 착안 일권지 각서」, 「대장

성령 제4호」와「총리부령 제24호」, 「일로청한명세신도」, 박세당의 「울릉도」,

「조선국 ‘독도 도항금지’ 에도시대 팻말」, 「울도군의 배치 전말」, 「亜細亜 小東

洋図」등이다.

  둘째, 최근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발굴된 새로운 사료는 일본측 사료도 있고, 

한국측 사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본측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 모든 

사료에서 영토적 권원이 한국영토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료들이다. 그런데 일

본은 이를 왜곡 해석하여 오히려 일본영토로서 영토적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셋째, 일본측에서 주로 사료를 왜곡하는 주체는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논리를 만

들고 있는 모임인 「죽도문제연구회」 좌장 시모조 마사오, 부좌장 스기하라 류이

다. 그리고 그 외에도 독도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서는 일본인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하여 한국영토라는 본질적인 사료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

는 고정관념에 차 있는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다.  

  넷째, 일본국민들 특히 외무성관료나 매스컴관계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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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즘을 극복하지 못한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 왜곡한 논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일본 국민들에게 ‘죽도’ 영유권 교육을 강요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료들처럼 독도 관련 사료가 매년처럼 발굴되고 있

다. 따라서 일부 ‘죽도’의 일본영토론자들이 아무리 사료를 왜곡한다고 하다라도 날

로 성숙해가는 일본국민의 의식수준으로 볼 때 이런 왜곡행위들이 더 이상 무의미

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발굴되는 많은 

사료 중에는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이 축척되어 한국영토로서 해결될 것임에 의심하

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다급한 재촉에 휘둘림 없이 독도문제가 본질적으

로 해결되도록 유유하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노력해야할 것이다.

3. 한일협정에서 한국의 영토주권의 확립과 일본의 좌절

  한일협정은 사실상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과의 대

립상황 속에서 공산진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극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강요당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 결과 이 협정은 부득이 한일 

양국 모두가 자신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다소 양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주된 

과제였다. 

  한국에 있어서의 독도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주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일본

은 한국에 대응하는 형태로 영토주권을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에서 독도문제

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하는 것이 과제이다. 최근 한일협정 관련 사료

가 공개되면서 사실관계가 다소 소상하게 밝혀진 부분도 있다. 

  최근 필자의 연구에서는 한일협정 체결이후 비준을 위한 일본국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질의, 특히 사회당출신의 전문위원들의 추궁과 정부위원들의 응

답내용을 분석하여 한일협정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규명했다. 연

구방법으로서는 우선 일본 국회의원들이 독도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

지 분석했고, 둘째로는 비준국회에서 독도문제의 어떠한 부분이 논쟁점이 되었는가, 

셋째로는 비준국회에서 확인된 한일협정에서의 독도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의 

순으로 고찰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1965년 시점

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인식의 본질을 규명했다. 선행연구

에 대해서는 한일협정에서의 독도 지위에 관한 연구는 다소 존재했지만, 일본 의회

속기록을 통해본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인식의 본질을 소상하게 고찰한 연구는 없

었다. 

  필자는 한일협정 체결을 비준하기 위한 일본의 비준국회에서 「죽도문제」에 대

한 야당위원의 추궁과 정부위원의 답변을 통해 독도문제의 본질에 관해 살펴보았

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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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이번 비준국회에서 경관이 무력으로 독도에 상주함으로써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인이 접근할 경우 발포하기 때문에 일본 국회의원

들조차도 독도 시찰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제시대에 이어 전후에도 일

부 일본인들이 일본정부로부터 독도의 광산 채굴권과 어업권을 승인받았지만 실질

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이번 한일협정의 비준국회에서 최대 논점은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

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한일간의 유일한 현안이므로 교환

공문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반면 한국의 입장은 독도문제

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일협정의 의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환공문에 독

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셋째, 결국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하는 내용의 「독도밀약」으로 교

환공문을 작성한 것이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비준국회에서 줄곧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

되었음을 한국정부가 동의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 또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분

쟁지역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재사법재판소에 기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끝내 동조하지 않았다. 

4. 한일협정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포기

- 비준국회(1965년6~12월)의 의회속기록을 중심으로 -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사이에 국교회복을 위한 한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는 미국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중심의 공산진영이 대립하는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유진영에 편입이 된 일본은 미국에 의해 한국과 국교정상화가 강요되었던 

것이다. 한일 양국은 한일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미국이 중재하고 있어서 반드시 

양국의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최근 필자의 연구에서는 영토주권에 해당되는 독도문제가 한일 양국이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한일협정에서 한일 양국사이에서 독도문제가 어떻게 해

결되었는가를 고찰했다. 

  연구방법으로서는 1965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본국회에서 비준되기까지 정무위

원과 전문위원들 사이에 발언을 중심으로 독도문제의 본질을 분석했다. 특히 비준

을 위한 토론과정에 공술인과 참고인들의 견해와 시이나 외무대신과 사토 총리의 

정치적인 발언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그 진실관계를 규명했다. 선행연구에 관해서

는 최근 국회의사록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필자는 일본의 한일협정 국회비준과정에서 「죽도문제」를 둘러싼 야당위원과 정

부위원 간의 공방을 통해 독도문제의 본질을 고찰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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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이번 한일협정의 비준국회에서는 공술인과 참고인등을 통해서 죽도는 풍부

한 어장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역사적 권원으로 볼 때 한국과 비교해

서 일본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1905년 국제법에 의거한 영토편입조치는 일본

에게 유리하다. 이번에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하려고 8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을 했

지만, 이승만 라인(평화선)은 철폐되었지만 죽도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나 국

교회복이라는 중대한 취지를 내포하고 있는 한일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소

한 독도문제에만 집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북방영토와 같이 영토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교를 회복했다고 지적했다. 향후 죽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는 것을 한국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향후 영토문제 해결에서 일본에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도영토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영토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정부도 겉으로는 분쟁지역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심 한국도 분

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이 한일협정을 체결한 

이상 일본이 조정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시이나 외무대신과 사토총리도 이번 협정에서 독도의 분쟁화라든가 영토화

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협정은 한일 양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으로 ‘조정’에 의한 영토해결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하여 한일협

정이후 양국관계가 호전되면 적극적으로 독도문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는 이번 협정에서 독도문제에서 양보한 부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한일협정에 일본정부는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주장을 전적

으로 부정하지 못했다. 일본은 「교환공문」을 삽입하여 최소한의 체면만 살린 셈

이다. 한국은 「교환공문」에 독도가 포함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하

기 위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교환공문」을 포함한 조약에 날인을 했기 때문에 독

도문제가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내심 부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5.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모순성

-독도 밀약설과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논점을 중심으로-

  전후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를 보면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이 대립하게 되었고, 특히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공산

진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가 시급한 과제였다. 미국의 재

촉으로 종전 후 지연되고 있던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정상화가 15년 만에 합의

하게 되었다.

  한일협정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대표가 도쿄에서 기본관계, 어업, 청구권 

및 경제협력,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처우, 문화재 및 문화협력, 분쟁해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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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반 조약에 서명했고 12월 18일 서울에서 비준서를 교환했다.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에는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46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

고 한일기본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둘러싸고 그 진위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도 좀처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봉합하는 형태로 애매하게 처리한 3현안

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독도영유권문제, 평화선의 법적지위, 북한을 합법정부로 인

정할 것인가 문제였다. 비준국회에서 일본사회당은 3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한국국회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했고, 정부 여당

은 근린국가의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3현안을 그대로 국회에 상정하

려고 했고, 이에 대해 사회당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여 상정을 막

겠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필자의 연구에서는 이들 3현안 중에서 특히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해 양

국 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고찰했다. 이것은 독도영유권문제의 본질을 이해하

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독도문제는 현재에도 양국이 대립되고 있는데, 당시 한

국정부는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관철했다는 주장이고, 일본은 「죽

도문제」를 한일협정의 「분쟁해결을 관한 교환공문」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다른데, 어느 쪽이 진실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일

협정이후 45년이 지나면서 「독도밀약설」이라든가, 한일기본조약이 공개되어 사실

관계가 분명해진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필자는 한일기본조약에 있어서 「죽도문제」의 본질을 파악했다. 연구방법으로서

는 먼저 한일기본조약에서 독도 관련규정을 살펴보았고, 둘째로는 그 이후 45년간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한일기본조약의 독도관련규정의 본질을 분석했다. 셋째로는 

한일조약을 체결하고 비준절차를 밞는 과정에 정부요인과 국회의원 사이에 일본국

회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분석했다. 특히, 시기는 1965년 전후의 일본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선행연구로는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본국회 독도관련 기록모음집」을 번

역 출간함으로써 사료의 중요성에서 이 사료를 연구하는 학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분석한 것처럼 독도영유권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 

협정체결 직후의 비준국회에서 논쟁과정을 분석하여 「독도밀약설」과 비교분석하

는 방법으로 행해진 연구는 없었다.

  필자는 독도밀약설과 한일협정 비준국회의 논쟁을 중심으로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의 「죽도문제」 조치의 정치성과 현 일본정부의 「죽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일본정부가 비공개로 하고 있던 한일협정 관련자

료가 공개되었다. 그 자료 안에는 독도밀약과 관련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한 독도밀약에 관한 당시 협정체결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독도밀약이 구체화되었

다. 독도밀약과 관련되는 사항이 당시 한일협정 비준을 위한 국회에서 국무대신과 

야당위원 간의 논쟁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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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독도밀약설은 일본이 한일협정을 원만히 체결하기 위해 독도문제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하는 한국에 대해 「죽도문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요구한 것이었

다. 그런데 한국은 독도밀약에서도 한일협정에서도 독도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독도밀약을 통해 독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해결이 해결’이라는 취지아래 한국에 제안하여 합의한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었다.

  셋째, 당시 일본정부는 「죽도문제」를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 하지만 일본국민에 대해 일괄타결로 일본에 유리하게 해결한다고 호언장

담하였기에 더욱 「죽도문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죽도문제」가 무

난히 해결되었음을 표명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해 분쟁해결을 위한 교환공문에 서

명하도록 요구했다. 사실 교환공문은 법적인 해석으로는 독도와 무관한 것이된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에 대해 교환공문을 통해 한일양국이 공식적으로 ‘조정’

이라는 방식으로 독도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 것은 일본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발언이다.   

  넷째, 현 일본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

장하고 있고, 또한 일본국민들에게도 영토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

정했다. 현 일본정부의 이러한 독도인식은 독도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오해에서 생긴 것이다. 한일협정에서 일본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을 묵인했던 것이다. 

6. 일본 국내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찬반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둘러싸고-

  세계는 국제화, 지구화시대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이에 동참하지 못하면 국가 경

쟁력이 떨어져 정치, 경제면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유럽공동체와 북

미지역의 NAFTA, 동남아지역의 ASEAN 등이 형성되어 역내협력이 진행되고 있

다. 그런데 일본은 주변의 동아시아 각국과 갈등을 겪고 있어서 역내협력을 얻어내

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정부는 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이러한 상황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어 경

제규모에 버금가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 일본은 이에 앞서 동아시아공

동체를 형성하여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

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공통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의 신뢰 회복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동아시아 3국 사이에 현안으로 남아 있는 일본의 역사인식 결여,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일 등과 같은 과거문제를 

청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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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 민주당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직시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간의 독도문제

에 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국으로부터 불신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

에서도 반드시 일본영토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일본국내의 

갈등구조를 고찰했다. 현 민주당정부는 국제화 지구화 인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독도문제로 한일 간의 분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는 적극론

자와 소극론자가 혼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내에는 과거문제를 청산하려고 

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진보지식인층과 그렇지 않은 소극적인 보수지식

인층으로 구분된다. 정치권에는 민주당의 진보그룹과 자민당의 보수그룹을 중핵으

로 하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특히 일본정부가 2009년 12월 25일 문부과학성이 2013년 전면개정을 위

해 독도문제에 관해 「중학교 해설서에 입각하여 북방영토 등 영토회복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둘

러싼 일본국내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고찰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없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민주당정부 이전의 양

상, 민주정부요인 및 정치권, 학계, NGO단체, 주요 일간지 등의 성향을 분석했다. 

  필자는 최근 연구 성과로서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개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국내에서 죽도 영유권을 적

극적으로 주장하는 자와 소극론자 간에 약간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는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런데 ‘죽도’라는 명칭을 직접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죽도 영유권의 적극론자

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한일관계를 그다지 악

화시키지 않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소극적인 ‘죽도’ 영유권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고 보고 있

었다. 민주당정부 측과 진보언론인 아사히신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문부

과학성 관료들은 ‘죽도’ 명칭을 명기하지 않아도 죽도 영유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는 입장이고,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만을 교육하는 것

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입장을 공정하게 교육하는 것이라서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

장이다. 이처럼 이들 모두 일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셋째, 적극적인 ‘죽도’ 영유권자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죽도’ 교육이 의무화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여 ‘죽

도’ 명칭을 누락한 것은 ‘죽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주체는 보

수정치인, 보수언론으로서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시마네현 관계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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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소 한국을 배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2008년 

7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을 때와는 달리 주일대사를 소환

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잘못된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다섯째, 국가 간의 외교에는 ‘배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은 ‘배려’라

는 검은 장막을 치고 계산된 엄청난 국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영토정책에 있어서 ‘조용한 외교’라는 말이 있

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7. 한국의 독도 영토 관리의 문제점

-대한항공 <<Morning Calm>>의 <동아시아 항공로지도의 오류- 

  대한항공이 발행한 기내의 각 좌석등 뒤에 비치된 <<Morning Calm>>(2009년

10월호)의 항공노선도 4장의 지도 중 <동아시아 항공로지도(KOREAN AIR EAST 

ASIA ROUTE-MAP)>에 독도영유권 표기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한일, 중일, 러일 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나 있다. 이들 영토분

쟁은 일본이 근대국민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

함으로서 분쟁의 단서를 제공하여 발생한 영토분쟁이다. 현재처럼 최종적인 분쟁상

태가 된 것은 제2차 대전 종전이후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 단행한 영토

정책과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실효적 점유를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

다.

  쿠릴열도 남방4도(일본명 북방영토)는 역사적 권원은 일본에 있으나 러시아가 실

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다오위다오섬(일본명 센카쿠제도)은 역사적 권원은 중국에 

있으나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은 물론이고 실효적 

지배도 한국이 하고 있다. 

  본 책자에는 국경선 표기에 있어서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국경선 내에 포함시켜

서 러시아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

을 주장하고 있는 다오위다오섬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경선 내에 포함시켜서 일본영

토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

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국경선을 표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영토로서도 

표기하지 않았다. 

  국제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의 실효적 지배 상황을 존중하려

는 입장에 있다.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토주권은 현재의 실효적으로 



- 12 -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바꾸어 상대국의 영토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바야흐로 세계는 국제사회가 되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의 시민으로서 대한항공

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공익성이 강한 대한항공이 국가의식이 결여되어 기내책

자에서 독도영유권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혼란하게 

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반면 일본은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조작하여 <다케시마>라

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장하여 일본영토화를 노리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지금 한국은 세계화의 한복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각국의 시

민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향후 한국에서 2010년 G20개국회의,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수많은 세계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들 관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무책

임한 책자발간은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을 조장하여 국제평화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신속히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8. 독도 영토의 미래와 대응

-중일간의 영토분쟁으로 보는 독도영토에 대한 교훈-

  최근 한,중,일 동아시아지역에 영토분쟁이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어선이 분

쟁지역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다오위다오섬)에 접근하게 되어 일본 해양순시선이 이

를 저지하는 과정에 서로 충돌했던 것이다. 일본 순시선은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

장을 감금했다. 이로 인해 국내법위반이라고 하는 일본과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과 대립되었다. 국민감정이 극에 달한 중국은 대일 무역제제 및 정치

적 강경외교로 일본을 압박했다. 결국 일본이 후퇴하여 선장을 돌려보내어 극한 대

립상태는 면했지만 여전히 양국관계는 냉각된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쿠

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방문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일본은 이 섬에 대해 영유

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대통령의 방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동아시아지역의 영토분쟁은 일본제국주의의 영토침략과 무관하지 않다. 현

재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또

한 한국과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와 쿠릴열도 남방4실효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동아시아 각국효적으로 영토문제를 적극적으

로 제기하고 있다. 쿠릴열도효적으로 점유하회에서 북방영토의 날을 정하여 연일 

가두시위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실효적으로 을 췼근 초등, 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교육을 의무화한다점유방침을 정했다. 

  여기서 일본의 모순은 타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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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섬에 대해서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는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을 자극하는 행위로서 최근 중일

간의 영토분쟁도 그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동아시아 3국간의 영토분쟁을 보면, 모두 제국주의의 영토침략에 기인한 것이지

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보면 분명한 한국영토이다. 그래서 한국은 

전후 줄곧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센카쿠제도는 역사

적으로는 중국영토로서 권원이 있지만 전후 영토주권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북

방영토는 역사적으로 2만여 명의 일본인이 거주했다고 하는 영토적 권원이 일본에 

있지만, 2차 대전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러시아의 점령을 묵인했다. 이러한 측면에

서 볼 때 독도는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명명백백한 한국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국주의의 유산에 집착하여 영토주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유권

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중일 간의 영토분쟁이 국제사회에 노출된 것처럼, 독도에도 일본우

익들이 언제 침범할지 모른다. 지금 당장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독도가 국제사

회에 분쟁지역으로 노출된다면 이로울 것이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사람이 거주하는 

것 이상으로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것은 없다. 만일 한국인이 거주하는 독도에 일

본이 침범하였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유인도화의 방법으로는 입지조건으로 봐서 독도에 숙박시설, 자료전시관, 회의실 

등을 갖춘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국민이 상주하는 섬이 된

다면 국제사회는 두 눈으로 한국영토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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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제 코드와 일본
-‘천황제 코드’(논형, 2009)를 중심으로-

조용래1)
1. 천황天皇 vs 일왕日王
  한국 신문에서는 천황天皇을 흔히 ‘일왕日王’이라고 쓴다. 한국 매스미디어들의 
보도 표기 관행에서는 오랫동안 천황이란 표현은 잘못인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천
황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황(皇)’자에 대한 거부반응인 듯하다. 입헌군주국의 왕이
면 그냥 왕이지 황제가 웬 말이냐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칭 황제라고 하지만 엘
리자베스 영국여왕, 카를로스 스페인국왕 등과 같이 일본 천황도 그저 ‘일왕’ 정도
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천황을 그렇게 바로 부르는 법은 없다. 학술적인 경우를 제외
하면 언론매체들은 공식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천황폐하’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에
서는, 윗사람을 부를 때 예컨대 선생님, 사장님, 부장님 등과 같이 ‘님’자를 붙여 부
르지만 일본에서는 ‘님’자를 빼고 그냥 선생, 사장, 부장으로 부른다는 점을 감안하
면 ‘천황폐하’라는 호칭은 상당히 예외적이다. 그만큼 천황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
은 극존칭이 일방적이다. 그것은 마치 초월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 같은 태도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단지 천황이라고 칭하는 것만으로도 일본 입장에서는 결례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럼에도 한국 미디어매체 대부분은 천황 표기를 여전히 일왕으
로 일관하고 있다. 미디어의 용어표기에도 과거의 앙금이 뿌리내려 있는 셈이다.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1998년 한·일 양국이 처음으로 미래의 동
반자임을 선언하고 상호 문화교류 및 개방을 결의한 ‘21세기 한·일 신선언’을 계기
로 정부의 공식 표기는 ‘일왕’에서 ‘천황’으로 바뀌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외교의
전 차원에서 ‘일왕’이 아니라 ‘천황’을 공식 호칭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호칭은 부르는 쪽의 의도를 담기 마련이지만 호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대상의 실체
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호칭을 달리할 경우 부르는 쪽이 달라진 호칭 때문에 원래의 호칭에 내포
되어 있는 의미나 역할, 또는 그 실체를 소홀히 인식하기 쉽다는 점이다. 지난 역사
를 돌이켜볼 때 일본의 천황은 엘리자베스 영국여왕이나 카를로스 스페인국왕 등이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나 역사적 의미 이상의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1) 국민일보 논설위원. 일본 게이오慶應義塾대학 경제학박사. 한국일본학회 산하 일본정경사회학회 회
장. 일본국제교류기금 초청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역임. jubilee21@dreamwiz.com ; 
blog.dreamwiz.com/jubilee21

    공·저서로 ‘천황제 코드’(논형, 2009), ‘시장인가 정부인가’(부키, 2004), ‘都市と文明’(일본 미네
르바서점, 1996), ‘자본주의사회를 보는 두 시각’(율곡, 1994) 등이 있다. 역서로는 오니시 히로시
大西廣의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주의’(한양대출판부, 1999), 기다 켄이
치木田献一의 ‘평화의 묵시’(한국신학연구소, 199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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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일왕’으로 표기하면서 천황이 담당해온 사회적·역사적 실체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본·일본인·일본사회 읽기는 
지나질 정도로 단순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왕’이라고 칭하는 순간 천황이 
갖는 독특한 사회적·역사적 함의는 실종되기 쉽다. 사실 우리 사회의 일본 읽기는 
무척 상투적(stereo type)이다. 과거사와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반일反日이 극도
로 강조되고 있는 한편 첨단 제조기술을 비롯한 경제·경영·산업 측면에서는, 일본은 
언제나 우리 사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 마치 일본은 마음에 
안 들지만 일제日製는 선호하는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 일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양면가치적인 태도(ambivalence)가 ‘일본은 없다’는 논리와 ‘일본은 있다’
는 주장을 오랫동안 공존 가능하도록 했던 배경이다.
  더구나 1990년대 들어와 일본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진 탓에 제조기술 대국, 고高 
효율의 일본형 경영 등에 대한 찬사가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의 반일과 찬일讚日의 
기묘한 밸런스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일본 읽기는 기존의 
반일과 함께 일본 무시無視(Japan passing)의 태도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1998년 
한·일 신선언’ 이후 양국의 문화적·인적 교류는 급격하게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본 인식은 피상적인 겉모습만을 관찰하는 수준에서 주저앉게 될 위
험성을 내포하고 말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이 늘어나고 일본의 한류 붐과 더불어 한국의 일본 마니아
들이 늘어가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우리 사
회의 일본 이해가 상투적인 모습을 못 벗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어도 용어에서라도 
달갑지는 않지만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천황’이란 칭호를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
는 생각이다.

2. 천황제 ‘코드’와 ‘디코드’
  무엇보다 천황·천황제·상징천황제가 차지하는 일본사회의 위상이나 역할은 마치 
암호(code)처럼 겉으로 바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2009년 출판한 책의 제목으로 ‘천황제 코드’를 내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
다. 코드화(암호화)된 내용은 디코드(decode), 즉 암호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실체
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천황을 ‘일왕’으로 호칭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관찰되고 
있는 ‘왕’으로 일반화한다면 암호를 풀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실마리조차도 잃는 것
이 아닌가 하는 조바심마저 든다.
  그럼에도 역시 문제의 핵심은 호칭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천황제 코
드’의 실체이며 암호화된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
다. 따라서 그 책의 일차적인 목표는 코드화된 천황제·상징천황제를 디코드 하는 데 
뒀다. 아울러 디코드의 내용을 축으로 삼아 현대 일본사회를 들여다보자는 것은 이
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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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황·천황제와 상징천황·상징천황제는 법적인 근거로 따진다면 전자는 메이지유신 
이후 마련된 구 일본제국헌법에 입각한 것이며, 후자는 패전 이후 등장한 일본국헌
법에 따른 명칭이다. 구 제국헌법 상의 천황은 입헌군주로서 절대국가의 최고지존
이었던 반면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상징천황은 전후 일본 민주정民主政의 심볼이라
고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실체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전자에 대해서는 굳이 ‘천황
제 코드’를 운위할 필요가 없으며 ‘천황제 코드’는 주로 후자인 상징천황을 대상으
로 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도 전전의 국가신도와 같은 
천황의 신성화 문제를 내포하면서 코드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디코드의 작업을 거
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기 어렵다.
  이뿐 아니라 천황과 상징천황은 어디까지나 헌법상의 법리적 규정일 뿐이다. 오
늘날 일본에서 천황에 대해 지칭할 때 ‘상징’이란 수식어를 붙여 ‘상징천황’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천황제와 상징천황제는 마치 단절된 듯 보이면서도 연속
적이며, 역할에 있어서도 그 실체가 코드화 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서로 크게 다
르지 않다. 이것이 바로 ‘천황제 코드’를 거론하려고 하는 첫 번째 배경이다. ‘천황
제 코드’에서 제기하는 천황제는 전전의 천황제와 상징천황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
이다.
  ‘천황제 코드’가 거론하려는 두 번째 배경은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 
문제이다. 한·일 관계에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왔던 일본의 역사왜곡, 지지부진한 과
거사 반성, 일본 정치권 인사들이 기를 쓰고 벌이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 등도 문제의 뿌리는 천황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
라 전전戰前부터 지금까지 일본 주류사회에서 차별 받아온 오키나와, 피차별천민인 
부라쿠민部落民, 아이누 등이 처한 문제의 본질도 역시 천황제를 정점으로 한 일본
사회의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천황제 코드를 풀어내는 작업은 
결국 일본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일이다.
  ‘천황제 코드’의 세 번째 배경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수상(The Prime Minister)은 공식명칭이 ‘내각총리대신(內閣總
理大臣)’이다. 또 내각의 각 부처장관을 칭하는 공식명칭은 ‘OO대신大臣(The 
Minister of ∼)’이기도 하다. 일본이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지만 민주정民主政을 
취하고 있는 만큼 전근대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대신’이란 직함은 어울리지 않
는다. 현행 일본국헌법상 상징에 불과한 천황에 충성하는 총리대신, 내각 각 부 대
신들의 존재는 일본 민주주의가 거대한 암호에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뿐이다.
  이렇듯 일본의 천황제·상징천황제는 과거의 유물이자 동시에 현대 일본사회를 이
해하는 주요 코드 중 하나이다. 천황제는 패전 후 등장한 일본국헌법에 따라 그 위
상이 상징천황제로 위축되었으나 여전히 일본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존재
이다. 오늘날 상징천황제는 지배기구로서 직접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각
종 사회시스템의 이면에 면면히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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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일명 날자 천황 관련 유무 비고
원단(元旦) 1월 1일 ○ 천황가 제사
성인의 날 1월 둘째 월요일
건국기념일 2월 11일 ○ 천황가 신화
춘분의 날 춘분일 ○ 천황가 제사

녹색의 날 4월 29일 ○
2007년부터,‘쇼와

의 날’로 개칭 
시행.

쇼와천황 생일
헌법기념일 5월 3일

국민의 휴일1 5월 4일
2007년 시행. 
명칭도 ‘녹색의 

날’로 개칭
어린이 날 5월 5일
바다의 날 7월 셋째 월요일
경로의 날 9월 셋째 월요일

국민의 휴일2 경로의 날과 추분의 
날 사이에 낀 날

추분의 날 추분일 ○ 천황가 제사
체육의 날 10월 둘째 월요일
문화의 날 11월 3일 ○ 메이지천황 생일

근로감사의 날 11월 23일 ○ 천황가 제사
천황생일 12월 23일 ○ 헤이세이천황 

생일

는 막연하고 분명치 않지만 천황제·상징천황제는 일본인들의 심리적·심정적 계급구
조 인식을 유도하고 작동시키는 무형의 압력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천황제
를 축으로 한 일본사회 엿보기는 현대 일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3. 일본ㆍ일본인ㆍ일본사회
  일본에서는 온갖 서류의 생년월일을 기입하는 칸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M, T, S, 
H(이하 MTSH) 등의 영문자를 마주치게 된다. MTSH 옆에 괄호가 있거나 점 두 
개가 간격을 두고 찍혀 있어 무엇인가를 쓰도록 유도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처음 
보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할 때도 그렇고 
관공서에서 뭔가 서류를 신청할 때도 예외가 아니다.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의 경
우도 그렇고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신청할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표 1]. 일본의 축일과 천황제

*2005년 5월 20일 공포된 일본의 ‘개정 축일법(祝日法)’에 의함.

  이쯤 되면 MTSH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사실 
MTSH는 그리 신기한 것이 아니다. MTSH는 메이지(Meiji․明治)-다이쇼(Taisho․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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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쇼와(Showa․昭和)-헤이세이(Heisei․平成)로 이어지는 연호의 영문 두음자이
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M은 메이지천황 시대(1868∼19122)), T는 다이쇼천
황 시대(1912∼1926), S는 쇼와천황 시대(1926∼1989), H는 헤이세이천황 시대
(1989∼현재)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본사회가 천황의 연호에 입각해 때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옳겠는가.
  일본의 축일 총 16일 중, 천황 내지 천황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것은 8
일이나 된다. 반면 최근 들어 축일을 가능한 한 연휴로 엮어서 국민의 휴식 시간을 
늘리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국민의 휴일이 2일, 성인의 날, 헌법기념일, 어린이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 국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 6일이다.
  천황과 천황제가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시간을 구분하는 상징으로, 그리고 생활과 
밀착하여 공휴일의 실질적이고 주된 근거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그것은 일정
한 형식을 띠거나 확실한 근거를 내세워 주장하기보다 마치 예로부터 내려오는 관
행처럼 일본사회와 일본인들을 소리 없이 포섭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4. 천황제와 상징천황제 : 평화헌법의 아이러니
  일본에서 참정권을 갖지 못한 유일한 일본인이 바로 천황 일가이다. 법적으로 보
자면 천황가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닌 셈이다. 그런데도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천황
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국민
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국 헌법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만
들어진 것으로 ‘전쟁 포기와 교전권(군대) 보유불가’(헌법 제9조)를 천명하고 있다
는 점에서 평화헌법이란 별명을 갖고 있지만 헌법 제1조 내용만큼은 기묘하기 짝이 
없다.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라는 구절의 애매모호함이 그렇고, 그 지위가 ‘국민의 전
체적인 뜻(總意·총의)’에 따라 결정되었노라고 밝히는 대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
다. ‘국민의 총의’라고 돼 있으나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민투표로 찬반
을 물었던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헌법 내용을 논의하는 대국민 공청회가 펼쳐지
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면 천황의 지위는 구름 위에 다시 구름을 얹은 모양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천황(상징천황제)은 헌법적 권위를 가지고 분명한 역할을 
맡는다. 현재 천황은 국가원수로서 외국 국빈을 영접하기도 하고, 새로 선출된 내각 
총리대신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헌법 제6조). 한편 천황은 일본을 상
징하는 지위로 자리매김 돼 있는 탓에 현실정치와는 무관한 입장을 취하고 나아가 
2) 일본의 연호체계는 메이지시대에 들어와 ‘1천황 1연호 제도(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가 뿌리내려 천황의 죽음

과 더불어 당대 사용되던 연호는 후대 천황의 연호로 바로 교체되었으며 바뀐 연호는 즉위한 천황이 죽음으
로 물러날 때까지 사용되었다. 선대 천황과 그 뒤를 잇는 후대 천황의 재위연도는 중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연호구분 상으로는 후대 천황의 연호를 우선한다. 예컨대 메이지천황은 1912년(메이지 45년) 7월 29일 숨을 
거뒀다. 엄밀히 따지자면 1912년 7월 29일까지는 메이지 45년인 셈이지만 1912년에 대한 공식 명칭은 다이
쇼 원년(元年)이다. 메이지천황의 죽음과 동시에 다이쇼천황의 시대가 열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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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에서도 천황가 사람들은 예외적인 존
재가 돼 있는 것이다.
  ‘상징’과 ‘실체(현실)’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기묘한 구도는 1945년 8월 일본
의 패전 직후 기능성을 중시한 연합국의 대일본정책과 어떻게 든 천황제를 계속 유
지·보전하려는 천황의 신하들이 협력해 만들어낸 것이다. 연합국측은 일본에서 차지
하고 있는 천황의 영향력을 이용해 일본의 전후처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랐고, 천황의 신하들은 천황의 지배구조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어떤 
고육책이라도 만들어 내야 할 사명감에 분주했다.
  그 와중에 천황은 슬그머니 전쟁범죄자 대상에서 제외됐고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중심(Kokutai·国体=국체3))인 천황은 ‘실체’가 아닌 ‘상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으로 자리 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를 ‘상징’으
로 포장해야 했던 까닭에 천황제의 유지·보존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실체’를 강조하면 일본이 그 동안 벌여온 전쟁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스스로 고백
하는 격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상징’만을 강조하자면 과거의 전쟁에서 천황
은 일본제국주의 지배구조에서 단지 허수아비에 불과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과 다
를 바 없었다. 이는 그 이전 일본사회에 만연했던 국체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부정
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기도 했다.
  자기부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천황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뿐이었다. 이에 새로운 
천황의 이미지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이미지 조작이다. 일본사학자 에구치 
케이이치江口圭一(1932∼2003)는 천황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조작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4). 첫째로 쇼와(히로히토)천황과 태평양전쟁을 포
함한 15년 전쟁과 관련하여 “개전開戰은 천황의 의지에 반한 것이었지만 종전은 천
황의 성스러운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이미지, 둘째로는 천황의 성품에 대한 것으로 
천황은 전쟁과는 무관하며 ‘자애로운 아버지를 연상하게 하는 성품의 소유자’요 ‘평
화의 사도’라는 식의 이미지이다.
  요약하자면 천황은 평화를 사랑하는 인격자였지만 군부의 압력을 피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전쟁을 시작했고, 그러나 마침내 군부에 대항해 영단을 내려 전쟁을 끝

3) 전전의 천황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 일본을 뜻했다. 공문서를 비롯해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강요된 
당시 일본사회의 시대적 키워드는 ‘국체호지國體護持’였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목적은 ‘국체호지’에 
있으며, 나라를 지키는 것은 곧 천황에 충성하는 것이었다. 전장에서 적에게 항복하기보다 자결하는 
것을 옥쇄玉碎라고 칭송, 권장했으며 그 이유는 옥쇄가 천황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
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천황이 곧 국가인 천황제가 바로 ‘고쿠타이(国体·국체, Kokutai)’의 본
뜻이다.

4) 에구치 교수가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1913～2001)의 저서(『天皇の戦争責任』, 岩波同時代ライ
ブラリー, 1991)의 ‘권말 해설’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다. 에구치는 쇼와천황 사후(1989년 1월 7
일) 일본 매스컴들의 보도행태가 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그동안 천황제 보존·유
지를 강조해온 그룹의 이미지조작에 지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이노우에는 태평양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1931년부터 시작된 중국침략전쟁조차도 쇼와천황의 주체적인 재가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4
장 ‘천황 히로히토와 중국침략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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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록 노력했다는 것이다. 일본국민의 고통을 아파하는 군주였기에 그를 일본의 
상징으로 자리 매겨도 부족함이 없다는 논리가 전후 일본을 지배해왔고, 알듯 모를 
듯한 ‘국민의 총의’를 앞세워 천황은 역사의 어두운 ‘실체’에서 전후의 화려한 ‘상징’
으로 다시 등극하게 된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실체’가 화려한 ‘상징’으로 재현되는 과정은 여전히 이
해하기 어렵다. 그 과정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단계적 계기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천황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그
래서 더 이상 국민이 고통 받는 것을 참을 수 없어 스스로 영단을 내려 종전을 이
끌어낸 것이라면 먼저 전쟁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방치한 잘못을 국민 앞에 시인했
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단계일 것이다. 천황
이 ‘실체’에서 ‘상징’으로 물러나게 된 이유가 일본국민에 대한 천황의 개전 방치 책
임에 입각한 것이었다면, ‘실체’를 ‘상징’으로 풀어내는 기묘한 해법이 그나마 이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패전 이후 지금까지 천황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적
이 없었다. 잘못을 시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 운운하면서 ‘상징’으로 물러앉
았을 것이라는 구도 또한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후 천황의 전쟁책임
이 엄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상징’이라든가 ‘평화의 사도’라든가 천
황에 대한 그 어떠한 화려한 수사修辭도 전전 천황·천황제의 어두운 과거를 지워버
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실용주의와 일본의 형식주의 사이에서 일본국 헌법은 탄생했다. 그러나 
일본의 자유민주주화를 목표로 삼았던 미국의 실용주의는 천황제의 온존에 무게 중
심을 두는 일본 보수지배계층의 형식주의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다5). 이는 결과적
으로 전후 일본의 자유민주주의가 천황이라는 혹을 달아맨 채 움직이는 기묘한 모
습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일본사회의 여러 모순적인 현실을 잉태하는 근거
가 되었다.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일본의 전후처리가 천황·천황제를 상징이라는 애
매한 표현을 앞세워 온존시켰고, 나아가 미국은 일본국 헌법이 제자리를 찾기도 전
에 다시금 현실론에 입각해 평화헌법(일본국 헌법)의 금과옥조라고 할 수 있는 ‘제
9조’를 무의미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데 열중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보수 세력은 천
황을 평화의 화신으로 변신시키는 데 성공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비증강에 몰두하
게 되었다.
  평화헌법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 그 이후의 여파에 대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전전의 천황·천황제는 면죄부를 얻어 일본사회에 뿌리내리고 오늘
5) 천황의 지위가 메이지헌법과 신헌법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천황·천황

제가 유지된다는 뜻에서 ‘형식주의’로 표현했다. 형식주의의 배경에는 패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
체(천황·천황제)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横田
耕一, 『憲法と天皇制』, 岩波書店, 1990, pp. 4～5). 천황을 앞세운 일본 보수 세력의 형식주의는 
앞의 와타나베 교수가 지적하는 의도로 전후 지배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축이 되었다.



- 36 -

에 이르렀다. 전전 메이지헌법 체계의 천황의 위상과 전후 평화헌법에 입각한 상징
천황의 위상은 분명 다른 것이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이 둘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
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예컨대 1989년 히로히토가 병사하자 일본 주요 신문들은 호외를 발행하고 ‘재위 
기간(1926∼1989)은 62년에 이르렀다’고 썼다. 분명히 전전과 전후의 천황 위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황의 존재를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으로 
인정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미국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작은 빌미를 교
묘하게 이용하고 키워온 것은 일본의 보수 지배세력이었다. 일본의 전후처리는 아
직 끝나지 않았다.

5. 천황제는 역세왜곡의 뿌리
   [일본형 무책임구조]

  일본역사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대목은 고대부터 현재의 아키히토천황
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천황의 존재다. 물론 3세기 이전의 천황은 설화에 
불과하다지만 인류역사 중 이처럼 한 왕가가 천 수 백년 존속된 예는 찾
아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일본의 천황제 맹신자들은 ‘만세일계의 천황’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모양이나 이는 그야말로 역사왜곡의 극치다. 사실 11세기 이후 천황
은 권력의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된 존재였기 때문이다. “무신정권은 왜 천
황을 존속 시켰나?” 하는 의문이 역사학계에 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일
본사의 일곱 가지 수수께끼’, 講談社, 1996).
  메이지유신(1868)으로 왕정복고가 이뤄지기 전 700년 가까이 일본의 
권력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바쿠후(幕府·막부) 등의 무신정권에 의해 
주도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천황가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전근대
사회의 권력이동은 역성혁명을 동반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수수께끼는 ‘권력과 권위의 분리’로 설명되고 있다. 즉 무력으로 
권력을 쥔 무사그룹은 백성들에게 각인 된 천황의 권위를 이용하여 민중
통치를 정당화했으며, 거꾸로 천황은 무사그룹의 권력을 용인함으로써 멸
문의 화를 면했다는 것이다.
  기막힌 조화처럼 보이는 이 권력와 권위의 분리구조는 그러나 통치주체
의 책임소재를 매우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바쿠후는 천황의 권위를 빌어 
민중통치를 꾀했기에 혹 있을 수 있는 자신들의 정책실패 책임을 천황의 
몫으로 전가시킬 수 있었으며, 또 천황 역시 그 정책실패는 도용된 자신
의 권위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었
다. 이렇게 하여 잘못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구조가 일
본역사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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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구조는 대외적으로도 작용한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아시아에 대
해서도 무책임구조로 일관했다. 왕정복고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한 
천황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천황의 군대와 천황의 정부 또한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과  살육殺戮에 대해 여태 그 어떠한 명확한 책임규
명과 반성도 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제 무책임구조는 한 걸음 더 나아
가 있었던 사실조차 부인하는 역사왜곡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본질적으로 일본의 무책임구조가 빚어낸 것이기 때
문에 단순한 외교적 압력이나 항의 정도로 해결될 리 없다. 우리의 일본
연구를 더욱 강화하면서 역사왜곡의 대응논리 개발과 함께 일본사회의 무
책임구조를 보다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는 일본 내의 양심세력을 지원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국민일보 칼럼 ‘한마당’ 2001년 4월 9
일자)

6. 천황숭배의 현장, 야스쿠니
[영혼을 가둬두는 야스쿠니 합사6)]
  “야스쿠니에 영혼은 잠들더라도 때때로 돌아가렴, 어머니의 꿈길로.”
  일본 NHK가 선정해온 국민가요 중 ‘야스쿠니노(ヤスクニノ)’라는 노래
의 노랫말이다. 오에 히후미大江一二三라는 군인이 쓴 시에 작곡가 노부
토기 키요시信時潔가 곡을 붙였다. 오에는 1937년 중·일 전쟁 당시 종군 
장교로 한 견습사관의 죽음을 기리며 이 시를 썼다.
  오에의 아들이자 야스쿠니 문제의 권위자인 오에 시노부 교수는 저서 
‘야스쿠니 신사(1983)’ 말미에 노랫말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7). 전사한 
견습사관의 피 묻은 군복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어머니 사진 뒤에 ‘어머
니’란 단어가 24번이나 쓰여 있었다는 것. 하지만 그토록 어머니를 그리
워했지만 살아서는 고사하고 영혼조차 어머니에게 갈 수 없었다. 전사한 
영혼은 야스쿠니로 가야했기 때문이다.
  오에 교수는 전사자 영혼조차도 유족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비참한 현실
을 노래한 아버지의 시를 계기로 야스쿠니문제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술회
했다. 그는 “국가가 전사자 영혼을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서 독점함으
로써 그 ‘신’들을 향한 신앙을 통해 무엇을 실현해 왔는가, 또 실현하기를 
기대 해왔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황을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곳, 야스쿠니. 영혼을 
가둬두고 그들을 신이라는 이름으로 덧씌워 전쟁과 침략을 미화하고 유족
의 슬픔을 억지 기쁨으로 바꿔주겠노라는 야스쿠니. 그곳엔 억지 합사를 

6) 기획특집 ‘일본판 지하드(聖戰성전), 야스쿠니신사’ 중에서, 국민일보 2006년 8월 14일자.
7) 大江志乃夫, 『靖国神社』, 岩波新書, 1984, pp. 187～189(오에 시노부, “야스쿠니신사”, 양현혜·이

규태 옮김, 소화신서, 2001, pp.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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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채 아직도 감금되어 있는 한국인·대만인 영혼이 4만여 명이나 있다.

  전전 일본의 국가신도는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하는 체계와 야스쿠니신사를 축으
로 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스쿠니신사 신앙이란 국가신
도의 두 축 중 하나를 숭배하는 것이며 동시에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다
지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찬미, 수용하는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 이후 전선이 확장
되면서 야스쿠니신사 신앙은 일본제국주의를 지탱하는 골간이 되었고 마침내는 국
가신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 때문에 패전 후 국가신도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연합군의 태도도 각별한 것
이 아닐 수 없었다. 당장 연합국군총사령부(GHQ)는 1945년 10월 ‘정치적, 사회적 
및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 제거’라는 각서를 통해 패전 일본의 종교적 자유를 확
립하고 치안유지법, 종교단체법 등의 탄압통제법규를 철폐하고 천황, 국체, 일본제
국 정부에 대한 토론의 자유를 지시했다. 이어 그해 12월 25일 GHQ는 ‘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보 폐지에 관한 건’이라는 각
서를 발포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GHQ의 ‘신도지령神道指令’이다. 신도지령은 4
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와 신도신사의 완전한 분리’ ‘신도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국가로부터 분리’ 등을 명한 것이다.
  그러나 GHQ는 국가신도의 해체를 명했을 뿐 당시 전국 11만여 개의 신사에 대
해서는 일반적인 전통적 신앙에 입각한 종교시설로 보았다. 여기에는 천황의 전쟁
책임을 따지지 않기로 한 미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GHQ의 입장 정리와도 관계가 적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군국주의·초국가주의적 성격이 짙은 야스쿠니신사, 
이세신궁조차도 강제폐쇄를 면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신도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아
왔던 내무성 신기원神衹院이 행한 패전 직후 국가신도 보호를 위한 변명도 작용했
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GHQ의 애매모호한 대응이 빚어낸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
다.
  따라서 전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전몰자를 위로하는 행위로 치장한 채 
침략사의 부정과 미화, 나아가서는 천황숭배를 고백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겉으
로만 보면 국가신도는 메이지유신과 함께 뿌리내리기 시작해 1945년 8월 패전으로 
해체되었지만 국가신도의 한 축을 이뤘던 야스쿠니신사는 이처럼 건재하다. 이는 
전전 천황을 앞세워 국가신도를 창건하고 추종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국민을 국
체=천황 이데올로기로 묶어내면서 지배체제를 구축해왔던 일본 보수지배층이 전후
에도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쇼와 천황 戰犯 합사 반대의 진실]8)
  지난달[2006년 7월]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쇼와 천황(재
위 1925～1989)이 A급 전범의 야스쿠니신사 합사(合祀)에 불쾌감을 나

8) 기획특집 ‘일본판 지하드(성전聖戰), 야스쿠니신사’ 중에서, 국민일보 2006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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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는 도미타 아사히코 전 궁내청 장관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는 
1988년 암 투병 중이던 쇼와 천황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쇼와 천황의 참
배 중단 이유를 기록한 첫 문서다.
  ◇메모 공개 배경=보도에 따르면 닛케이는 지난해[2005년] 가을 도미
타 전 장관 부인으로부터 메모를 받았다. 그런데 왜 지금 공개됐을까. 닛
케이가 재계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천황 참배중단이 A급 전범 합사 때문이었고, 지금 주변국 반발도 바로 
그 점에 있음을 여론에 환기시킴으로써 총리의 참배중단을 유도해 주변국
과 관계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A급 전범 분사(分祀)론에 불을 지피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거듭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 강행으로 주변국
과의 정치·외교적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재계를 비롯해 나카소네 
전 총리, 와타나베 요미우리신문 회장 등 수많은 보수계 인사들까지도 총
리의 참배중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메모의 진실=왜 천황은 A급 전범 합사를 못마땅해 했을까. 천황이 
자신의 충복들에 대해 아무리 전범으로 규정됐다고 해도 참배를 기피하지
는 않았을 것이고 보면, 합사로 인해 야스쿠니가 국제적으로 조명 받는 
것을 꺼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천황 자신이 참배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행여 일반 참배 자체조차도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결과적으로 
야스쿠니에 대한 반감 확산을 염려했을 수도 있다.
  1985년 8·15 참배로 한국·중국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져 이후 참배를 중
지한 나카소네 전 총리는 최근 한 좌담회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강행 
방침을 비판하면서 “천황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일”이라
고 강조했다. 총리의 참배로 야스쿠니가 국제 문제화되고 이 때문에 당연
히 참배하러 와야 할 천황이 참배할 수 없다면 잘못 아니냐는 주장이다.
  나카소네 전 총리 주장은 야스쿠니의 성전 이데올로기를 용인하는 발언
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신사의 실질적인 서포터즈라고 할 수 
있는 일본유족회의 고가 마코토 회장도 최근 더 이상 야스쿠니가 국제적
인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A급 전범 분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분사가 이뤄져도 야스쿠니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분사 
이후 천황의 참배(親拜·친배)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 야스쿠니의 성전 
이데올로기는 되레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천황제 지배구조의 저변, 부락쿠민
  일본사회 일반과 섞이지 못하고 배제되고 차별당해 온 존재가 바로 피차별천민被
差別賤民, 이른바 부라쿠민(部落民·부락민)이다. 보통 부락쿠部落라고 하면 주로 두 
가지가 거론된다.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거나 가죽을 벗겨 가공하는 일을 주로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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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에타(穢多·예다)’와 죽은 시신을 처리해온 ‘히닌非人’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근대사회에서 불가촉천민은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적지 않
았다. 무엇보다 지배층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촉천민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지배층
의 위상을 부각시켜 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피지배계층의 순종적 태도를 유
도해 지배체제를 굳건히 하는 상징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의 역할은 성스러운 것과 천한 것의 극명한 대립을 통해 지배층의 위대함
을 강조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다. 귀천貴賤이 상존할 때 귀한 것은 더욱 빛이 
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9). 이와 더불어 천한 것을 대표하는 게가레
와 달리 고귀한 것은 ‘깨끗한 것’과도 연계된다. 깨끗한 것(정淨=청淸, 기요메清め)
과 더러운 것(부정不淨=예穢, 게가레)의 대립공존을 통해 고귀하고 성스러운 존재
가 마땅히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이른바 지배의 당위성이 확보되고 
지배체제의 권위는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귀천의 문제가 ‘정·부정론淨不淨論’=‘청
예론淸穢論’으로 확산되면서 지배체제는 더욱 튼튼해지는 셈이다. 그 와중에 지배 
권력은 피지배자들에게 귀·천=정·부정의 어느 한 편을 지지하도록 은연중에 압력을 
가하고 그 결과 불가촉천민에 대한 피지배자 일반의 차별의식을 종용하는 메커니즘
이 작동하기에 이른다.
  두 번째의 경우는 피지배층이 불가촉천민을 통해 느끼는 상대적 안도감을 자극해 
지배체제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한다는 점이다. 불가촉천민이 사회적으로 차별받
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산다는 사실을 보면서 피지배계층은 아무리 국가의 
부역이 많고 세금 부담이 커지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불가촉천민의 처지보다는 낫
다”는 인식 속에서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지배에 대한 피지배자의 순
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첫 번째 경우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재해의 원인이 백
성 자신들의 게가레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이 확인되면서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게가레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지배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틀로서의 불가촉천민은 전근대사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차별의 본질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근대사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
고 존재한다는 데 있다. 부라쿠가 그렇고 오키나와, 아이누, 재일한국·조선인 문제
의 핵심도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우린 천민
이나 조선인은 아니잖아(でも俺らは非人、鮮人じゃねえぜ)”라는 의식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전후 천황제가 상징천황제로 바뀌고 전전의 천황제 지배구조는 과거의 유물이 되
었고 일본사회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사상이 뿌리를 내렸다. 그럼에도 부라쿠
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천황제에서 비롯된 차별구도가 여전히 일본인의 심정적 
9) 사실 고귀한(성스러운) 것과 천한(더러운) 것은 같은 동전의 앞뒷면과 흡사하다. 일본어사전 ‘고지

엔広辞苑’에 따르면 ‘하후리(祝)’와 ‘하부리(葬り=屠り)’는 비슷한 발음이지만 뜻은 사뭇 다르다. 
‘하후리(祝)’는 신을 섬기는 일의 총칭이자 그 일을 맡아 하는 자를 뜻하고, ‘하부리(葬り=屠り)’는 
매장 또는 도살이란 말이다. 한쪽은 고결하고 성스러운 것을, 다른 한쪽은 더럽고 부정한 것을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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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의식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정적 계급구조는 바로 핏줄과 혈연의식 중
시, 이른바 과거 ‘천황제 가족국가’에서 영향을 받은 일본인들의 ‘이에家 중심주의’
에서 비롯되고 있다.
  핏줄이라는 의식이 부라쿠문제의 심연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실체는 대단히 허
망한 것이다. 이는 만세일계의 천황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아들은 
아버지의 핏줄, 정확하게는 아버지 DNA의 1/2을 물려받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1/4, 
증손자는 1/8, 고손자는 1/16, 5대손은 1/32··· 식으로 멀어지는 것이 핏줄이다. 10
대손에게 10대조 할아버지의 DNA는 겨우 0.09%(1/1024=1/2의 10승乘) 남아 있
을 뿐이다. 현재 천황이 125대라고 강조하면서 만세일계 운운하지만 125대를 그대
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진무神武 천황과 지금의 아키히토明仁 천황과의 관계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1/2의 125승乘). 이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혈연의식에 입
각한 천황제, 부라쿠차별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8. 일본판 성가족과 존황애국의 부활
  천황가의 가족행사가 있는 날은 이른바 성가족聖家族(The Holy Family)으로 치
장된 천황가족사진이 대대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때이다. 단란한 가족은 이런 
것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충만하다. 핵가족, 이혼, 편모·편부 가정, 독신가정, 독
거노인 등이 날로 늘어나는 지금 천황가의 단란함은 국민의 경외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천황가를 축으로 한 천황제가족국가의 위상을 마음껏 뽐내는 의례의 시간이
기도 하다.
  성가족은 원래 가톨릭교회에서 어린 예수, 그리고 성모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으
로 이루어진 거룩한 가정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수많은 화가들이 
성가족을 묘사했다. 근세에 들어와 성가족 묘사가 종교적인 거룩함보다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쪽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성가족묘사의 의도하는 바는 일반 성도들
이 예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성가족을 통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성가족을 마음에 담고 일상을 견디며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다.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성가족이 묘사하는 완벽하고 거룩한 관계는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당장 그 상태에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성가족
의 형상에서 힘과 위안을 얻고 용기백배하여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밋치 붐(1958)’과 ‘마사코 붐(1993)’, 그리고 잦은 천황가의 가족행사 모습은 천
황·천황가·천황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지만 한편으론 친근하게 받아
들여지는 일본판 성가족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것이다.
  성가족에 대해 문제제기를 것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였다. 물론 그
들이 거론하는 성가족은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예수의 가족’은 아니다. 마르크스
의 초기 저작에 속하는 “성가족(Die holige Familie, 1844)”에서 거론하는 성가족은 
당시 사변적 관념론을 구사하는 ‘청년 헤겔파(헤겔 좌파)’를 말했다. 당시 빈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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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덕이던 노동자계급이 처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관념론에 
매몰된 헤겔 좌파가 아무리 진보적인 사고를 거듭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이를, 
즉 성가족이 주장하는 바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강조했다10). 유사類似 성가족의 신성성을 뛰어넘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발상은 
지금 일본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유사 성가족 천황가의 존재를 더
욱 고조시키려는 일련의 작업들이 전후 60여 년 동안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끊임없
이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1967년 부활한 ‘건국기념일’이었다. 건국기념일은 전전에는 ‘기원
절紀元節’로 불렸으며 자칭 만세일계 천황가의 첫 천황인 진무神武 천황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천황제가족국가의 탄생신화를 자
리 매김하는 축일이었던 셈이다. 기원절은 메이지시대(1873년)에 2월 11일로 정해
졌으며, 구 일본제국헌법이 1891년 같은 날 발포되어 일본제국헌법기념일이기도 했
다. 패전 직후 기원절은 새로운 일본국헌법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여 연합국군총
사령부(GHQ)에 의해 1948년 공휴일·기념일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던 기원절이 슬그
머니 ‘건국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또 패전 직후 법적으로 폐지되었던 원호제도元号制度11)가 1979년 ‘원호법元号法’
으로 법적인 부활을 이루었다. 물론 법적으로 원호 사용이 폐지된 이후에도 관공서
를 중심으로 공문서에 원호 표기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원호제도의 법적인 
부활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원호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민간
에게도 사용이 강요되고 있다.
  일본국민이 ‘밋치 붐’이라는 유사 성가족의 이벤트에 취해있는 사이 어느 사이엔
가 천황제와 연관되었던 여러 기재들이 모습을 갖춰갔다. 패전 직후 일본국헌법의 
축을 이뤘던 평화·민주주의에 입각해 배제되었던 전전의 낡은 유물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히노마루日の丸·기미가요君が代(1999년), 애국심교육이 거론
되고 일본국헌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유사 성가족 천황가를 앞세운 일본 보수층의 노리는 바였다.
  일본판 성가족의 배경을 이루는 전후 일본의 보수층은 수면 아래로 잠겨 있던 천
황제가족국가의 소도구들을 하나씩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수단으로 동원
했다. 교육개혁의 본질은 애국심 함양에 있었다. 애국심을 앞세워 총리의 자리에 오
른 이가 있을 정도이고 보면 21세기 초 일본사회의 움직임은 마치 도쿠가와바쿠후 
말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부르짖으며 수 백 년 전 무대 저편으로 사라졌던 천황의 복
권을 이루어내는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
  바쿠후 말 아편전쟁(1840～1842)을 비롯하여 흑선黒船의 도래(1853)에 이르기
까지 강성한 서양세력의 접근 속에서 위협을 느낀 지배계층은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10) 良知力, 『ヘーゲル左派と初期マルクス(헤겔좌파와 초기 마르크스)』, 岩波書店, 2001 참조.
11) 일본에서는 연호年號를 원호元号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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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양이를 설파하기 시작했고, 쇠락하고 있던 도쿠가와바쿠후에 개혁정책을 
요구하는 압력차원에서 거론된 존왕론에 열광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인 바로 존왕
양이였다.
  한 번 불기 시작한 존왕(존황)론은 아예 더 이상 도쿠가와바쿠후에 난국을 맡기
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고 마침내 이 흐름은 바쿠후 타도로 이어졌다. 그런데 바
쿠후는 이미 서양 각 나라에 개국을 선포한 상황이었기에 도쿠가와의 뒤를 이어 등
장한 메이지유신정부는 존왕양이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존왕은 계속 추구
하되, 양이는 열강들이 포진하고 있는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메이지정부는 갓 탄생한 일본제국의 존립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존
왕의 기치를 더욱 강화하려는 쪽에 힘을 쏟았다. 천황의 절대적 귄위를 앞세우는 
가부장적 천황제가족국가는 그렇게 등장했고, 존왕양이는 이제 존왕애국으로 탈바
꿈했다12). ‘양이’의 자리에 ‘애국’이 끼어들어간 모양새이다.

9. 반천황제 시민운동 : 기대와 전망
[4無의 시민운동]
  일본의 사회학자 히다카 로쿠로는 1960년대 들어 등장하기 시작한 일
본 시민운동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 즉 무당무파(無黨無派), 
정치적 야심 없음, 전업활동가 없음, 상부의 지시 없는 횡적 연대관계 등
이다. 이른바 ‘4무(無)’다.
  ‘4무’는 무엇보다 시민운동의 당파성을 배제하고 정치지향성을 경계한
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 정치적 야심을 배제하면서 이를 위해 
시민운동만을 꾀하는 전업활동가를 두지 않고 각각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 파트타임 활동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역사왜곡 검정교과서 불채택운동의 선봉에 섰던 ‘어린이
와 교과서 전국네트 21’의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의 경우도 그렇다. 
그의 열정적인 활약상은 우리 매스컴에도 여러 번 소개됐지만 그는 전업
활동가가 아니었다. 그의 본업은 일본출판노조연합회의 사무직원. 지난 
2001년 봄 정년을 2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둬 지금은 전업활동가이긴 하
지만.
  또 ‘4무’를 통해 시민운동이 종적 연대관계를 배제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업활동가를 두지 않음으로써 운동참가자의 자발성을 높이고 필요
한 비용도 참가자가 각각 나눠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도부-대

12)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Tessa Morris-Suzuki),『愛国心を考える(애국심을 생각한다)』, 伊藤茂訳, 岩波
ブックレット, 2007, pp. 9∼10. 모리스-스즈키는 메이지 초기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가 쓴 “尊王愛国論
(1891)”을 인용하며 양이가 애국으로 치환되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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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본부-지부로 짜인 상명하달식 위계구조에 대한 거부는 시민운동이 노
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과 확실히 구분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일본의 시민운동이 완전히 탈정치화 노선만을 걸어왔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 초에는 시민운동단체들이 혁신 정당, 노조 등과 연대하
여 개혁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 대부분의 일본 시민운동은 지금까지 ‘4무’의 성격
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시민운동단체의 조직력이 미약하고 지역적
인 이슈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각 시민운동단체마다 정
의와 공익을 앞세워 그 어떤 주제가 됐든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참여자들
의 끈질긴 열정에는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문제도 그랬고 환경문
제, 지문날인 반대, 천황제 반대 등도 같은 맥락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
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뒀다.
  시민운동을 마치 정치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 수단 내지 전 단계쯤으
로 생각하는 듯한 우리 사회의 풍토에서는 생소한 이야기다. 물론 시민운
동단체가 공익을 위해 활동하다 보면 어떤 정치적인 노선과 일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운동이 정치세력화하고 당파성을 띠기 시작하면 시민운
동단체는 흔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기 쉽다.
  시민운동단체에서 정치가가 속속 배출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귀담
아 들었으면 하는 ‘4무’의 시민운동이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투자한 사람
들이 자발적인 연대를 통해 의지를 세우고 소기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
력하는 그런 운동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운동은 
채 꽃피우기도 전에 고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대선[2002년]을 전
후해서 시민운동단체가 부쩍 부각되고 있기에 해본 생각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한마당’ 2003년 1월 13일자)

  일본의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나 일본시민들의 
평화헌법에 대한 애착은 여전히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본 시민운동
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앞 절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일본
의 일부 시민운동단체를 제외하면 반전·평화·호헌과 반천황은 동일선상에 바로 논의
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반전·평화·호헌의 궁극적인 내용은 반천황으로 연결되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전·평화·호헌의 관심을 높여가는 것은 바로 일
본 시민사회의 바람직한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2006년 9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部晋三 내각은 평화헌법 개정에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다. 특히 헌법 9조에 대한 자민당의 개정안이 알려지면서 일본시민들 
사이에서 헌법 9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은 헌법개정 절차에 필요한 ‘국민투표법’을 2007년 5월에 통과시켰고, 이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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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해 5월 3일(헌법기념
일)에 맞추어 조사한 아사히신문의 앙케이트 조사13)에 따르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
다’는 의견은 58%인데 비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27%에 불과했다. 헌법 개정
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배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그러나 2007년 9월 아베정권이 리더십 부재로 자신 사퇴하면서 헌법 개정문제는 
다시 화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헌법기념일을 염두에 둔 아사히신문의 
앙케이트 조사14)에서는 ‘개정 필요’가 56%로 줄어들었고 ‘개정 불필요’는 31%로 
늘어났다. ‘헌법개정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52%, ‘장래의 문제
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31%였다. 현재 이슈로 보는 의견이 훨씬 많을 정도로 헌법
개정 문제는 여전히 일본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이 곧 반전·평화의 기본 축이 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58% 중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고, 2008년 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의 필요’에 동의한 56% 중 37%만이 ‘9조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사회의 장래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상징천황제에 대한 무관심
으로 상징되는 사실상의 천황제 옹호 분위기가 충만한 상황에서는 언제 어떤 모습
으로 반전·평화·호헌 운동이 휘둘리며 좌절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징천
황제가 국민 대중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천황과 국
민 모두가 과거의 전쟁책임 문제를 불문에 부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만
큼 천황제 코드는 뿌리가 깊다.
  그럼에도 한 가지 기대되는 일본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고령 시민들의 마지막 불
꽃이다. 2008년 7월 현재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22.0%로 세
계에서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일본의 제1차 베이비부머인 1947∼1949년
생들이 이미 60세를 넘어서고 있는 시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단카이(団塊·단괴)세
대15)라고 불리며 일본의 고도성장기에는 회사에 매여 분골쇄신하던 ‘회사인간’이라
는 별칭으로도 통했지만 2007년부터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퇴직자들과는 조금 
다른 행태, 즉 사회를 위한 볼런티어 활동에 눈뜨기 시작했다. 물론 은퇴 고령 시민
들의 활동이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단카이세대 그룹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측면도 있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에 강화된 것은 글로벌 경쟁체제 만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
라에서나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시민운동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이데올로
기의 대립에서 벗어나 생활운동으로서 변화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대상을 일상문제
로 점차 좁혀오면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
13) 아사히신문, 2007년 5월 3일자.
14) 아사히신문, 2008년 5월 3일자.

15) ‘단카이세대’는 말 그대로 1947～1949년 3년 동안 출생자가 몰려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약 700만 명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일본의 전후 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은 마지막 세대이며 고도
성장의 주역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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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일본사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민운동 
참여행태가 기대된다.
  그렇다고 깊이 뿌리내려 있는 천황제 코드가 단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 시민사회가 금과옥조로 중시해온 반전·평화·호헌의 흐름이 이어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천황·상징천황제의 심리적 지배구조는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반전될 수도 있다. 비뚤어진 지배구조로 등장해 일본사회에 똬리를 틀고 
앉아 있는 천황제 코드는 일본사회의 성숙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도려내
는 것은 이웃나라 비판자들의 몫이 아니라 일본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가
야하는 과제이다. 여기에 은퇴 고령시민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다져진 경험에 입각
해 자신들의 새로운 여생의 활동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충분히 기대되는 방향이다.
  일본·일본인·일본사회의 문제는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아프도록 경험해왔던 것처
럼 바로 한반도의 문제요,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이다. 결국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지극히 간단하다. 대범하고 차분하게 일본사회와 시민연
대를 구축하고 이를 점차로 확대해 가는 일뿐이다. 일본의 본질, 숨어 있는 천황제 
코드의 실체를 명백히 밝히는 일, 그것은 동아시아 연대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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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인 영주권자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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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重根

伊藤博文

對日本 

世居

武班

16) 《順興安氏參判公派族譜》 7권 참조. 족보에 의하면 고조부 安知豊, 증조부 安定祿이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 62 -

進士試 儒學

金宗漢

朴泳涍 

義旅

斥倭 三政 吏

胥

義旅

義旅

17)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p. 59. 안태훈은 과거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 김종한의 집에 수년

간 머무르면서 김종한이 시관일 때 소과에 합격하였다고 한다. 김종한은 김홍집 내각의 예조판서를 지내고 뒤

에 궁내부 협판, 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하였다. 한성은행 등 근대적 금융기관 창설에도 앞장섰던 그는 후일 

정우회 총재 등을 맡으며 친일 행적을 남긴다(趙璣濬, 《韓國企業家史》, 박영사, 1973, pp. 114-119).

18) 신용하, 〈안중근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 p.307.

19) 《 》 《 》

20) 안중근의 문명개화론적 인식은 훗날 박영효에 대한 평가에서 “개혁(갑신정변; 필자주)을 도모하여 성사하지 

못했다. 일본으로 망명하여 이번에 돌아와 궁내대신이 되고 칠조약 성립에 반대하여 謫配된 소위 忠臣이라 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안응칠의 공술〉,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pp. 417). 즉 그는 

갑신정변을 개혁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연구》 4, 역사비평사, 1995, pp. 

396-397. 

22)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p. 401.

23) 〈甲午海營匪擾顚末〉,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2, 1996, 역사문제연구소,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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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東學的 

海西 高能善

金九

省齋 

柳重敎 毅庵 柳麟錫

起義

24) 〈黃海道東學黨征土狀況〉,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국사편찬위원회, p. 303. 

25) 〈갑오해영비요전말〉 11월 13일. p. 733.

26) 정은경, 〈1894년 황해도․강원도지역의 농민전쟁〉, p. 417.

27) 김구가 청계동 안태훈의 집을 찾았던 것은 1895년 2월이었으며(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집문당, 1995, 

p. 41), 이때  동학군 소접주였던 백범 김구가 청계동 안태훈의 집에 수개월 기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농민군의 설유라는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28) 윤경로, 〈안중근 사상 연구〉, p. 67.

29) 안태훈의 인품에 대해 백범은 다음과 같이 회술하였다. “안진사 형제는 모두 文士의 풍모가 있었으나 유약해 

보이는 점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안진사는 눈빛이 찌를 듯 빛나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당시 조정 

대관들 중에 글로써 항쟁하던 자들도 처음에는 안진사를 악평하였지만, 얼굴만 마주 대하게 되면 부지불식간

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얼굴만 마주 대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관찰로도 그는 퍽 소탈하여 무식한 아랫사람들에게도 교만한 빛 하나 없이 친절하고 정

중하여 위아래 모두 더불어 함께 하길 좋아하였다”(《백범일지》,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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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弱

武强 尙武精神

《 》

30) 윤병석 직해, 《백범일지》, p. 64.

31) 이 일에 대해 백범은 “안진사의 인격으로 된것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동학은 토벌

하고 서양 오랑캐가 하는 西學을 한다는 말이 매우 괴이하였다”라고 회술하고 있다(윤병석 직해, 《백범일

지》, p.64).  

32) 그는 《안응칠역사》에서, “나라에서 文을 숭상하고 武를 업신여겨 백성이 군사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나라는 점점 약하여져, 만약 갑자기 외국 열강이 우리의 약함을 노려 침략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武强의 기품을 조성함으로써 앞날에 대비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33) 조재곤, 〈한말 조선지식인의 동아시아 삼국제휴 인식과 논리〉, 《역사와 현실》 37, 2000, pp. 159-160.

3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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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천주교의 축일에는 백 여 리 밖의 신도들까지 모여들어 청계동 본당에는 겨우 3분의 1정도만이 입장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36) 〈안중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233. 1909년 당시 10여 년 전쯤에 서울에 천주교 대학

을 세울 계획을 가졌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1900년을 전후한 시기로 상정해 보았다. 대학 설립의 시기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최석우는 1900년, 조광은 1907년 4월, 원재연은 1902년, 윤선자는 1902년 

11월로 보고 있다(윤선자, 〈'한일합병' 전후 황해도 천주교회와 빌렘신부〉,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p. 117). 

37) 노길명, 《가톨릭과 조선후기 사회변동》,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p. 153.

38) 그는 《안응칠역사》에서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벗이 묻기를, ‘왜 배우지 않는가’ 하기로, 대답하기를 ‘일본말을 배우는 자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영국말을 배우는 자는 영국의 앞잡이가 된다. 내가 만약 프랑스 말을 배우게 되면 프랑

스의 앞잡이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를 폐하였다. 만약 우리 한국이 세계에 떨친다면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게 될 것이다. 자네는 이를 염려하지 말게’라고 하였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pp.141-142).
39) 윤선자, 〈‘한일합병’ 전후 황해도 천주교회와 빌렘신부〉,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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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西敎案

40) 윤경로, 〈한국 개신교와 천주교의 역사적 관계〉,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1992, p. 84.

41) 崔奭祐, 〈海西敎案의 硏究〉, 《韓國敎會史의 探求》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pp. 416-417. 빌렘이 교

안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신천군수에게 체포된 안태훈을 석방하면서였다. 1898년 2월 빌려

준 돈을 받으러 갔다가 투옥된 안태건과 그를 구하려 갔다가 투옥된 안태훈을 해주감사에게 항의해 석

방시켰으며, 1899년 3월 경 안태건 등이 도적으로 몰리자 신천군수와 안악군수를 방문해 석방시키는 

등 안태훈 집안과 관청의 갈등과 반목은 끊이지 않았다.  

42)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뮈텔주교일기》 2, 1993, p. 233.

43) 안중근은 해서교안을 횡포한 관리들의 천주교인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윤경로, 〈안중근 

사상 연구〉, pp. 68-69).

44) 《안응칠역사》, pp. 144-148.

45)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5-6. 청계동 시절 “국사나 정치에 분주한 일이 없었으

며, 을사오조약을 통해 처음 깨달았다”고 하는 그의 진술이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다. 

46)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171. 

47) 안중근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러시아는 동양함대를 조직하고 프랑스, 독일과 연합하여 요코스가 해상에 진입하여, 일본이 

청일전쟁의 대가로 빼앗은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할 것과 배상금을 삭감할 것을 요구해 왔다.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의 움직임은 천하의 공법을 따르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나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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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는 시랑의 심술보다 더한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 러시아는 몇 해도 못 가서 교활한 수단으

로 旅順口를 조차하여 군항을 확장하고 철도건설을 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인은 수십 년 이래 

奉天 이남의 大連, 旅順, 牛莊 등의 따뜻한 항구를 한 곳이라도 차지하려는 욕심이 불과 같았으

나 감히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청국이 영국 프랑스의 양국으로부터 天津을 침범당하

고 關東의 각 요새에 신식 병기를 설치하고 경계를 강화한 때문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때를 절

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었다(《동양평화론》, 《安重根傳記全集》, p. 195).
48) 현광호, 〈대한제국기 삼국제휴방안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4, 2000, pp. 20-21. 

49) 〈안중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171-172. 

50) 《동양평화론》, 《安重根傳記全集》, p. 198.

51)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244. 안중근은 “실제 한국 인민은 일로전역 전까지는 

好個의 친우로 일본국을 좋아했고, 한국의 행복으로 믿고 있었다. 우리들 따위도 결코 배일사상 같은 것은 가

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2)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 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pp.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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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안중근이 서울에서 1905년 9월 9일자로 아버지 안태훈에게 보낸 서한에는 당시 일본의 노골화된 침략 야욕

을 직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이 서한 자료는 서울 誠庵고서박물관장 趙炳淳 소장; 윤선자, 〈안중근의 천주

교신앙과 애국계몽운동〉, 《안중근의 의열과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숭모회, 1998, p. 26에서 재인용).

54)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5-6.

55)〈안중근 신문조서〉, 《한구독립운동사자료》 6, p. 233.

56) 金度亨, 〈韓末 啓蒙運動의 政治論 연구〉, 《韓國史硏究》 54, 1986, p.86.

57) 《안응칠역사》, pp. 153.

58) 빌렘은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한국을 병합하게 될 것이오,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한국을 관할하려 들 것”이라며 어떠한 제국주의 세력이 한국을 병합할 것인지에만 관심을 두었

다. 그런데 이러한 방관자적 태도는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민족운동 반대로 변하였다. 안중근이 민

족운동을 전개하려 하자, “만일 네가 여기서 정치적 소요를 일으키려 한다면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

든지 하자”며 반대하고 나섰다(빌렘 신부가 청계동에서 로렌 지방의 친구들에게 보낸 1912년 3월 19일자 

서한; 윤선자, 〈‘한일합병’ 전후 황해도 천주교회와 빌렘신부〉, p. 123에서 재인용).

59) 이때 르각은 “첫째는 교육의 발달이요, 둘째는 사회의 확장이요, 세째는 단합이요, 네째는 실력의 양성

이니 이 네가지를 철저히 성취시키면 2천만 정신의 힘이 반석과 같이 튼튼해서 비록 천만 문의 대포를 

가지고서도 능히 공격하여 깨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안응칠역사》, p155). 

60) 안태훈은 진남포로 오는 도중 1905년 12월 처가인 재령의 金能權 집에서 4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귀국한 

안중근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진남포로 이주하였다(李全, 《安重根血鬪記》,  연천중학교기성회, 1949, p. 

42). 

61) 〈참고인 안정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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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光武皇

帝 隆熙皇帝

新聞紙法

62) 최기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pp. 476-478.

63) 《안응칠역사》, pp. 159-161.

64) 〈안응칠의 공술〉(제11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pp. 434-444.

65) 그때 연설한 유세 내용의 일부분을 《안응칠역사》에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한국의 內地 13도 강산 곳곳에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은 데가 없다. 만약 의병이 패하

는 날에는 奸賊들은 옳고 그르고를 가리지 않고 폭도라는 핑계로 사람들을 죽이고 집들을 불

지를 것이다. 이처럼 된 다음에 한국민족들은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 오늘

날 한인은 국내 국외를 가릴 것 없이 남녀노소가 총을 메고 칼을 차고 일제히 의거하여 승패를 돌

봄 없이 한껏 한바탕 싸워 천하와 후세의 웃음거리가 되는 부끄러움을 면해야 할 것이다. 오늘로

부터 의병을 계속 일으켜 큰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을 길러 스스로 국권을 되찾고 

독립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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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 》

66) 《안응칠역사》, pp. 161-164.

67) 《안중근 선생 공판기》, pp. 176-178. 안중근의 진술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계

급의 일본사람과도 많이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 해본 적이 많다. 먼저 군인과 만난 이야기를 

하겠다. 그 군인은 수비대로 온 군인인데 그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외에 와있지만, 아마 고향에 부모처

자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밤엔 밤잠이 오지 않겠구려 하고 물으니, 그 군인 대답하기를 나는 부모처자

도 있는데 국가의 명령으로 수비대가 되어 파견받았으니 그리운 정은 이루 말할수 없오하고 말하면서 

눈물을 흐렸다. 그러면 동양이 평화하고 日韓 양국이 무사하면 이런 슬픈 일이 없지 않겠오 하고 물으

니 그 군인은 자기는 전쟁하는 것은 싫으나 수비대가 되어 와있는 이상 싸우지 않으면 아니될 때는 싸

워야 할테니 고국에 돌아갈 생각은 꿈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일본 정부에는 간신

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여 동양의 평화를 각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는 마음도 없는 나

라에 와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아니될테니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 하리라고 생각을 먹고 있으나 자기 

한사람의 힘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명령에 복종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68) 김도형, 〈대한제국기 계몽주의계열 지식층의 ‘삼국제휴론’〉, pp.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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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西新史》․《萬國史》․《萬國公法》 ․

正使

評

伊藤 中外

大人物

大臣

才士 ․ ․
崔益鉉․許蔿 

訊問 

69) 최기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pp. 475-477.

70) 〈안응칠의 공술〉1909. 11. 29,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 p. 408.

71) 〈안응칠의 공술(제5회)〉1909. 12. 2, p. 418.

72) 訊問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안중근의 인물평을 통해, 그의 사상적 지향과 투쟁노선의 지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73) 이상설의 국제정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탁견은 러시아 극동총독 콘지다스지에 까지 알려져, 이상설은 총독 

고문의 특별한 예우를 받았다(윤병석,《李相卨傳》, 일조각, 1984, pp. 15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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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序

〈 〉 大義

․

74) 〈안중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174.

75) 《동양평화론》, pp. 193-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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旅順

․ ․

軍團

76) 〈안중근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 174.

77) 〈청취서〉; 국가보훈처 편,《21세기와 동양평화론》, pp. 55-57.

78) 〈청취서〉,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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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面

◎ 

有志家

79)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0) 안응칠의 공술(제2회), 1909.11.2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2쪽.

81) 안응칠의 공술(제2회), 1909.11.2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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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資 有志家

◎ 事蹟

◎ 文士

◎ 

◎ 

露人

◎ 

82)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3)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4) 안응칠의 공술(제2회), 1909.11.27,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2쪽.

85)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6)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8쪽.

87) 위와 같음.

88) 안응칠의 공술(제3회), 1909.11.2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7쪽.

89)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3쪽.

90) 안응칠의 공술(제3회), 1909.11.2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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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服

◎ 盡忠竭力 

國辱

高等忠臣

◎ 

盡瘁 義士

◎ 

◎ 士人

◎ 

伯夷․叔齊 周 粟

◎ 

軍器

◎ 

◎ 

91) 안응칠의 공술(제3회), 1909.11.29,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06쪽.

92)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7-418쪽.

93)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6쪽.

94) 위와 같음.

95) 위와 같음.

96) 위와 같음.

97)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6쪽.

98) 안응칠의 공술(제5회), 1909.12.2,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7󰡕, 417쪽.

99) 위와 같음.

100)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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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謫配 忠臣

文士

101) 위와 같음. 

102)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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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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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人安應七所懷〉 《安應七歷史》

《 》

 국사편찬위원회 편, ｢公判始末書 第五回 被告人安應七이라 하는 安重根 外 三名｣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6, 

395~396쪽.

104) 〈안응칠 신문조서〉,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 pp. 3-4.

105) 국가보훈처 편, 《亞洲第一義俠 安重根》, pp.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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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隈重信

準植民地

井上馨

106) 조광, 〈안중근의 애국계몽운동과 독립전쟁〉, 《교회사 연구》 9, 1994, pp. 89-91.

107) 유영익, 〈청일전쟁중 일본의 대한침략정책〉, 《청일전쟁을 전후한 한국과 열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 134. 

108) 유재곤, 〈일제통감 伊藤博文의 대한침략정책(1906-1909)〉, 《청계사학》10, 1993, p.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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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今村武志, 〈半世紀前 朝鮮〉, 《朝鮮硏究會論文集》 3, 1975, pp. 169-172. 



- 82 -



- 83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누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신주백(연세대 HK연구교수)

1.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의 목표(사례)110)

1983년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이 결집한 ‘敎科書正常化國民會議’에 소속된 ‘日本

を守る國民會議’(이하 국민회의)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을 위한 적정한” 일

본사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85년 5월 <<新編日本史>>(原書房)을 

작성하여 검정을 신청하였다. 문부성은 이듬 해 5월 800여 곳에 검정의견을 붙여 

합격시켰다. 

1981년 10월에 결성된 국민회의는 소화천황 재위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

환으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적 군사력으로 지키는 방위 문제와, 그리고 마음
과 정신을 지켜야 하는 교육에 관계된 두 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커다란 문제로서 헌법이 있습니다만, 나라를 지키는 근원은 결국 
국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바꿔 말하면 천황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들이 헌법 개정을 제창하
는데 있어 우선 국가의식, 나아가서는 천황에 연결되는 국체라는 것을 우선 분명
하게 확립하는 데서부터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법·방위·교
육의 문제는, 우선 올바른 국가의식을 말하자면 올바른 애국심의 확립이라는 근원
적인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日本の息吹>> 2, 1984. 
7.).

국민회의를 비롯한 일본의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에게 역사교과서는 헌법을 개정

하여 천황 중심의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상적 흐름을 형성하는 기재였던 것이

다.

2.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의 최근 역사

 1) 1990년대 일본의 동향

패전 이후 일본 우익은 줄곧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역설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역사수정주의사관이나 자유주

의사관의 핵심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점은 1990년대 이후의 움직임은 법

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후 교육을 상징

110) 강연원고는 발표자가 발표한 두 편의 논문(<<역사교육연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보고서>>)에 게재

된 내용의 일부이다. 관련 내용은 강연 때 PPT를 활용하여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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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사회과가 폐지되면서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교육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다.

일본사회의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대변하는 움직임은 일본 자민당이 1993년 ‘역

사 검토위원회’를 만든 데서 드러난다. 이들은 일본을 침략국가로 묘사하는 자학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일본, 곧 성공한 일본, 그리고 국가에 대해 긍지를 갖

는 건전한 일본인을 양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996년에도 자민당의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회장 오쿠노 세이스케 전법무상)에서는 현행 ｢학교 교육용 도서

검정기준｣ 가운데 한국과 중국 등을 배려하도록 명기한 ‘근린제국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권의 이러한 분위기에 호응한 언론이 산케이 신문사이다. 산케이 신문사는 

신문을 통해 아사히 신문과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주장을 공격하는 나팔수로서의 역

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敎科書が敎えない歷史󰡕, 󰡔國民の歷史󰡕를 출판

하며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벌였다. 또 산하에 있는 후쇼사(扶桑社)란 출판사에서는 

우익적인 주장을 담은 책을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 파동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도 출판하였다. 

우익 정치인과 언론의 역사인식에 호응하는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도 이즈음이었다. 즉 1995년 1월 동경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후지오카 노부카

즈가 창립한 自由主義史觀硏究會와 1997년 1월에 결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

드는 모임’이 그 대표적인 단체다(새역모). 이로써 ‘제3차 교과서 공격’의 편제, 즉 

조종자이자 뒷 배경으로서 우익 정치인, 선전대인 산케이신문 등 우익 언론, 행동대

인 새역모로 삼각 구도가 짜여졌다.

자유주의사관이 전후 역사교육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자학사관’ ‘도쿄재판사관’ 

'코민테른사관‘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유주의사관이 기존 교과서를 비판하는 핵심

은 전후 일본인에게는 일본인으로서의 긍지와 국가와 국민을 지킨다는 국가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 일본 역사에 대한 부정적 역사관이 그 원인

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전후 역사교육의 기점을 미국의 점령통치에서 찾고 있는 

이상 이런 인식은 미일관계와 반미의식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역사 재평가 속에 등장하는 반미주의는 역사교육 강화논리의 한 수단으

로 활용될 뿐 미일관계와 안보조약을 흔들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공주의와 

친미보수주의는 이들의 또 다른 명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반미와 현실적 

미일안보체제를 공존시키고자 선택한 것은 개헌을 통한 정치․군사 대국화의 길이다. 

자유주의사관에서 주장하는 역사교육은 한마다로 전전의 역사를 복원시키는 것이

다. ‘애국심을 지닌 일본인’을 양성하도록 역사교육도 재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전통과 문화, 역사인식을 단절시킨 현행 헌법이 먼저 개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헌법 이념을 기본으로 한 교육이념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미 점령군이 만들어 일본에게 강요한 것으로 일본의 의지와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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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한다. 또한 戰前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도 단절을 강요

당해 건전한 국가의식과 국민의식을 함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

장한다. 이런 헌법에 기초한 역사교육은 일본인으로서의 ‘혼’을 잃게 하였다고 비판

한다. 그리고 이제 경제대국으로는 국제질서 속에 제대로 편입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대접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인식이다. 점점 증가하는 지역분쟁과 종교분

쟁 해결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대우받으려면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

를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논리는 더 이상 경제력이 정치력이나 군사력

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방위비 예산편성과 핵무장도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111) 고이즈미 총리가 높은 대중적 지지도에 기반을 두고 

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거부하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

은 분위기에 뒷받침된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이래 나카소네 총리를 비롯한 몇몇 

총리들이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구상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던 것을 이때 개정안

을 제출하고 후임 정권에서 가결되었다는 것도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은바 컸다. 이

같은 헌법 개정 요구는 정계와 재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

야 할 점은 결국 자유주의사관이 전전의 황국사관의 연장선상에서 국익 중심주의와 

자국 중심주의적 역사관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2) 2001년의 역사파동과 역사교과서 왜곡세력

 2001년 2월경부터 일본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후소사의 검정신청본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2001년 1월 한일의원연맹회장의 우려가 일본 정

부에 전달되었고, 2월 18일에는 정부차원에서 두 나라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였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본

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수 결의안｣ 채택되었다. 시민단체에서도 3월 14일 

‘일본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운동본부’를 발족하였다. 

일본정부는 4월 3일 새역모의 교과서가 나머지 7종의 교과서와 검정에 통과되었

음을 발표하였다. 다음 날 한국과 중국정부는 과거 잘못을 합리화한 것은 유감이며,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렬한 분노와 불만을 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7일에는 타이완

과 베트남에서도 일본의 교과서문제를 비판하였다. 한국정부는 “한‧일 간의 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서 문제에 대응한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4월 12

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을 구성(4월 12일)하였다. 대책반은 5월 8일에 학계

의 협력을 얻어 일본정부의 왜곡 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한 ｢수정요구안｣을 일본정부

에 전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4월 11일에 한일경제협회 소속의 일본인 회장단을 접견한 자리

에서 “98년 일본 방문시 일본 정부는 파트너십공동선언을 통해 과거사에 대해 사

111)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를 이용한 동시다발 테러는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미국

의 對테러전쟁을 시작하게 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것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중요한 명분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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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했고 젊은 세대의 역사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러나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문제는 이런 공동선언 정신에 비춰 매우 미흡한 데 대

해 한국 국민이 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비판

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이때부터 우리 정부의 태도는 강경 쪽으로 선회하였다. 이상

의 일련의 과정은 한국 정부의 ‘지나친 신중함’ 내지는 ‘어정쩡한 관망’, 그리고 ‘뒤

늦은 강경대응’의 양상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82년도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다. 

이후 일본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면서 관망상태를 보이던 여론은, 7월 9일 

일본정부의 학설의 다양성에 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정을 거부한 답변에 폭발하였

다. 여기에다 靖国神社에 합사되어 있는 대한민국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의 

위패문제와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가 결부되면서 한국의 대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2001년 하반기로 예정

되었던 문화개방 일정을 중단하였다. 

국민의 들끓는 여론을 식혀줄 시원한 대책이 없었던 한국정부는 8월 15일 후소

사 교과서가 0. 039%의 채택률을 보임에 따라 여론은 급속도로 식어갔다. 

한편, 2001년도 파동은 1982년도 파동 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바로 시민

단체의 움직임이다. 1982년에는 항의 시위가 관변단체 중심이었지만, 2001년도 대

중의 반일시위는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주도하였다. 

더구나 과거청산활동의 새로운 경향의 연속선상이지만 한일 연대 활동이 병행되었

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보기가 ‘일본교과서 바로잡기운동본부’에서 6월 9일부터 12

일 사이에 일본 동경에서 벌인 아시아연대활동일 것이다. 이들의 활동은 한일간 역

사갈등 해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일본의 역사교

과서 왜곡이 세계평화를 그르치는 행위임을 알리는 실천적 모습이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구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정부차원에서는 10월 15

일에 양국의 정산 사이에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 설치를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이듬해 3월 5일 출범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보험’ 성격이 강하며 외교로부터 자유

롭지 못한 역사대화기구라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3) 2001년 이후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을 전후로 동아시아에서의 역사문제는 年例化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요한 것만 들어도 2002년 <<最新日本史>> 교과서의 

검정통과, 200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 2005년 시마네현

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및 후쇼사 교과서의 역사왜곡문제, 2006년 일본정부

의 독도에 대한 주권침해문제, 2007년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영유

권 표기문제, 2008년 일본의 <중학교학습지도요령해설>에 독도를 자기 영유권으로 



- 87 -

표기한 문제, 2009년 지유사 발행 역사교과서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에만 한정되지 않고, 2001년 이

후 여러 문제들이 교과서의 내용과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점차 독립된 갈등 요인으

로 심화되면서 한일간 또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립의 진폭이 커지고 있다. 영토문

제, 바다의 명칭문제, 야스쿠니신사참배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동아시

아의 역사문제는 지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종속변수로부터 독립변수화하였다. 

2001년 이후 역사문제가 독립변수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일본을 ‘보통국가화’

하려는 우익과 보수 세력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2001년의 9･11테러와 2002년 북

한의 일본인 납치고백은 역사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연하게 보수 우경화를 추

구할 수 있었다. 두 사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를 비롯한 우익과 일부 보수세력의 

움직임에 멍석을 깔아준 돌발정세였다. 새역모가 2005년판 역사교과서에서 親美反

北이란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들어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2005년 검정을 통과한 후쇼사 교과서를 둘러싼 역사갈등은 정부차원에

서도 있었지만, 2001년과 비교할 때 정부간의 직접적이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

은 일어나지 않았다. 2005년 역사교과서문제는 1982년의 역사교과서문제 때처럼 

한국 정부의 정치적 필요와 연관된 경우도 없었다. 

2005년 역사교과서문제는 2001년보다 채택과 불채택 사이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공방전의 주된 긴장관계는 민간차원에서 한중일이 함께 만든 공동역사

교재인 <<미래를 여는 역사, 未来を開く歴史, 東亞三國的近現代史>>(한겨레신문사, 

高文硏, 社會科學文獻出版社)를 내세우며 벌어지는 상황에 한일 시민단체다 연대하

여 적극 대처하며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불채택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형성되었다.112)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전

과 달리 주로 민간레벨에서의 대결국면으로 전환한 것이다. 국제 교과서협력운동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대결 전선이 넓어져 버거운 측면도 있었지만, 2005년에도 

10%를 내세웠던 새역모의 의도를 좌절 시키고 0.4%라는 채택률을 기록하게 만들

었다. 민간차원의 유대와 협력활동의 결과 앞으로의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더 클 것

이다. 그만큼 갈등의 국면이 넓다는 의미에서 대결구도가 확산되어 간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3. 역사교과서 왜곡 세력의 현재

1) 동향

112) 예를 들어 6월 5일에 8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에 대한 시민단체 독자의 수정요구안을 일본 대사관에 제출

하였다. 또한 2001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일본의 신문사에 의견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국민모금운동을 전개

한 결과, <<読売新聞>> 전국판, <<朝日新聞>> 도쿄판을 비롯하여 10개 신문에 7월 22일부터 8월 20일 사이

에 14회 광고를 게재하였다.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5 활동보고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2006.



- 88 -

일본은 2007년 6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애국심 교육을 공공연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률조항

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습지도요령이 2008년 4월에 개정되었고, 7월 15일에 

독도에 관한 서술을 명기한 󰡔학습지도요령해설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신학습지도요령에 입각하여 교과서를 제작하려면 4년 주기에 해당하는 

2008년에 교과서의 검정신청을 받아야 했는데, 교육기본법 제정이 늦춰지는 바람

에 이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발행 출판사

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2006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를 2년 더 사용하

도록 유도하면서 2008년에 검정신청을 하지 말도록 지도하였다. 8종의 역사교과서

를 발행하는 출판사는 모두 이 요구에 응하였다. 

하지만 새역모는 그럴 수 없었다. 주지하듯이, 새역모는 2001년에 이어 2005년

에도 채택률 10%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크게 분열하였다. 2006년 이후 분열은 필

자 사이의 분열로까지 이어지면서 저작권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간의 대립 구도와 

더불어 필자간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번에 발행

된 지유샤판 교과서는 새역모를 사수한 후지오카 노부카즈 등이 자신의 주장을 보

다 선명히 내세우면서 이탈한 세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출판을 강행

한 결과물이다. 이들 사이의 대립 구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새역모와 교육개선모임의 대립구도

출전 :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항의 기자회견”-

새역모의 복제품, 지유샤판 ‘위험한 교과서’(2009.4.9)󰡕

위의 <표 1>에서 시사받을 수 있듯이,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일본 우익 내부에

서 자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로 경

쟁하던 와중에 나온 교재이다. 그것은 두 차례 연거푸 채택률 10% 달성에 실패한 

후지오카 등 새역모 사수그룹의 사활을 건 몸부림이기도 하다. 역사교육이 우익간

의 패권싸움에 희생되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그렇다고 새역모 그룹이 교과서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연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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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지 않다. 2006년도 후소샤판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113) 뒤의 <부록>

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 문장까지 같거나 아주 비슷하다. 아무리 

후소샤판 교과서 집필진 9명 가운데 5명이 이번 집필에 참가했다고 하지만, 이는 

학자의 기본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

이 국제적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교과서편찬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교과서 검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이를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일본의 문교족과 자민당의 정치인

은 새역모 등의 입과 발을 빌려 일본 국민에게 자신의 역사관을 공공연하게 설파하

는 한편,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나팔수를 생존시킬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문부과학성과 자민

당은 새역모를 배제하고 교육재생기구만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검정통과 행위는 일본 역사왜곡의 주범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문

부과학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일본 우익의 역사인식을 대중

적으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해 준 행위와 같은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전쟁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우익의 역사교과서가 

주장하는 역사 사실이 학교교육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갖거나 그대로 고정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2012년부터 다시 사

용될 교과서에서는 ‘자긍심’과 ‘애국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야만 하므로 더 세련되

면서도 우익적인 역사 서술이 강화될 것이다. 2009년도 검정통과는 이를 미리 보

여준다고 하겠다.

2009년도 검정통과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묻지 않고 미래를 말하겠다는 생각

을 갖기 어렵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 3·1절 기념사에서 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언제까지나 과거에 발목 잡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 

수는 결코 없다”는 접근방향에서는 한일간 현안에 접근하려는 자세를 지속시킬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실용’만 강조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

제를 봉합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해결지향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가까운 장래에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갈등을 진척시킬 우려가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던 1982년 이후 한일간에 

서로 논점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20년 동안 봉합되어 오다, 2001년부터 거의 매년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한다. 2009년도 검정통

과는 일본이 가지 말아야할 길로 가는 또 하나의 징검다리인 것이다.   

2) 지유사판 발행의 의미

지유샤판 교과서는 일본 현대사에서 한국인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사 개척을 

113) 이것조차 집필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행태였다. 처음 지유샤에서 검정을 신청했을 때 문부과학성에서 검정

을 실시한 결과 516곳에 문제가 있어 불합격시켰다고 한다. 새역모는 지적사항을 모두 수정한 이후 다시 신

청하였는데, 교과서의 136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번 시판본은 이를 수정한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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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란 연합군의 점령과 일본의 경제협력으로 성장한 역

사로 설명되어질 수 있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교과서에서 재현

하기 위해 다른 민족과 국가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교과서를 갖고 역사교

육을 진행한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미래세대를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싸움꾼 일본인을 양성하는 역사교육만이 되풀이될 것이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사실에 관한 한 갈등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

이면서도, 자신의 역사관을 세련되게 기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이 민감하게 생

각하는 단순한 사실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부드럽게 표현하며 외국으로

부터 문제제기를 받지 않으려 노력한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도 자신들의 역사관 곧, 스스로 규정한 한중예속사관, 구미추수사관, 공산주의찬양

사관을 극복하고 천황중심사관, 전쟁미화사관을 세련된 편집방식과 교묘한 논리전

개 속에서 적극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제9조를 폐기시키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

로운 헌법을 만들어 자랑스러운 국민이 모여 사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들만

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 교재라고 볼 수 있다. 2002년판, 2006년판에 비해 2009

년도 ‘시판본’이 이를 가장 깔끔하게 ‘역사’ 교과서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

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2006년도 ‘후소샤판의 완전 복제품’으로 같은 종류의 교

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가 될 것이다. 

저작권 위반 여부를 놓고 일본의 우익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 우리의 관심 

밖이다. 학교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 이 책의 검정통과는 문부과학성

이 역사왜곡의 주도자이고, 우익 역사관의 방파제라는 사실이 이번 검정통과를 통

해 대중적으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4. 왜곡 세력에 대응한 화해와 협력 노력의 현재 - 역사교과서 대화를 중

심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 역사갈등을 해소하려는 세력들은 2002

년부터 공동역사교재라는 대안물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2005년에 󰡔조선통신사󰡕(한길사), 󰡔미래를 여는 역사󰡕,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

현대사󰡕(한울아카데미), 그리고 2006년에 󰡔마주보는 한일사󰡕(사계절)와 󰡔한일교류

의 역사󰡕(혜안)이 출판되었다. 특히 󰡔미래를 여는 역사󰡕를 발간한 움직임은 한일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의 역사 연구자와 교사가 협력한 결과물로서 1945년 이후 유

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민간차원의 노력은 역사교과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단

발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었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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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대화의 경험을 볼 때, 민간차원의 상시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역

사교재를 개발하는 활동은 교과서를 놓고 대화하는, 그리고 본격적인 역사대화를 

시작하는 정치적 준비이고 사회심리적 준비의 일환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114) 

역사교과서 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은 2002년 5월 정부차원에서도 시작되었다. 

제1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3월 동경에서 열린 제6회 전체회의 때까지 

진행되었고, 다섯 권의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제1기 활동을 끝마

쳤다. 같은 기간 동안 공동연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관계자, 공동연구

위원회의 위원, 기타 민간측 관계자 등이 참여한 민관 합동의 역사공동연구지원위

원회도 활동하였다.

114) 자세한 내용은 辛珠柏, <‘동아시아형 교과서대화’의 본격적인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93~2006)>, ‘제4장’ 

참조.


